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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팬데믹 클러스터 소개

인류 역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

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19가 세계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팬데믹 클러스터는 코로

나-19 팬데믹이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심도있게 연구해왔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대

학교 8개 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수들이 참여하여 토론하며 

분석하였다. 

참여 교수는 박영수 (의학과), 엄문영 (교육학과), 이성주 

(산업공학과), 이정은 (식품영양학과), 이철주 (언론정보학과), 

임홍탁 (과학학과), 장문석 (서양사학과), 황승식 (보건대학

원)이다.

팬데믹 클러스터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권 △교육 △소통 △영양 △보건의료체계 △과학기술 

△ 연구개발정책 측면에서 다학제적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치유와 극복을 위한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여 

논문은 물론 심포지엄, 중앙일간지와 공동기획 형식의 칼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사회와 공유해왔다.

이와 함께 학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과 연관된 주제의 특강 시리즈를 지행하여 △교육 △미래 

△취약집단 △언론 △백신에 대한 강연을 들으며 심도깊은 

토론과 숙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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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19 인한 감염증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WHO는 2020년 3

월 11일 팬데믹 상황임을 선언했다. 이후 2024년 3월 24일

까지 세계적으로 775,132,086명이 확진되었고 7,042,222 명

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진단되었고, 2023년 8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총 

34,572,554명의 감염자와 35,60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WHO는 2023년 5월 5일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했지만, 코로

나-19 감염자 발생은 계속되고 있다. 3년 이상 지속된 코로

나-19 팬데믹은 경제,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사망률을 감안하여 비교적 성공적

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의 합리성과 효과에 대한 재검

토 필요성과 함께, 방역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격리

에 따른 인권 침해, 소외집단에 집중된 피해, 장기간의 휴교

에 따른 교육 격차의 확대, 급식 중단으로 인한 청소년 영

양 결핍, 부정확한 코로나-19 관련 정보 유통, 코로나-19 환

자 수용에 소극적이었다고 간주되었던 민간 병원의 역할, 

백신이나 치료제를 제때에 개발하지 못한 우리 R&D 시스

템,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비 등에 대한 다양한 논란과 비

판이 제시되었다. 이런 논점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치유

와 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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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팬데믹 클러스터는 각기 다른 

분야를 전공하는 8명의 교수가 협업하며 우리 사회에 미친 

코로라-19의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치유와 예방을 위한 대

안과 정책을 마련해왔다. 이 보고서는 팬데믹 클러스터의 2

년차 (2023년 4월 18일~ 2024년 4월30일) 연구 결과로, 앞 

단락에서 제시한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해결책 및 정첵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주제에 

적절하게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시행하거나 국민건강영양조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자

들이 정기적으로 중간 결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여러 번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코로나-19는 앤데믹 상태에 접어들며 안정화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 감염병 팬데믹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 보고서가 국내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한 후속 연구

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 국민들과 정책입안

자들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찬

찬히 돌아보고, 대응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숙고는 물론 각 

분야에 미쳤던 영향과 극복 방안에 대한 혜안을 제시하여 

향후 팬데믹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정책 마련의 계기가 되

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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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후 3년 이상 지

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건강은 물론 경제,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비교적 성공적으

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방역 정책의 합리성과 효과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과 함께, 방역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격리에 따른 

인권 침해, 소외집단에 집중된 피해, 장기간의 휴교에 따른 

교육 격차의 확대, 급식 중단으로 인한 청소년 영양 결핍, 

부정확한 코로나-19 관련 정보 유통, 코로나-19 환자 수용

에 소극적이었다고 간주되었던 민간 병원의 역할, 백신이나 

치료제를 제때에 개발하지 못한 우리 R&D 시스템,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비 등에 대한 다양한 논란과 비판이 제시되

었다. 이런 논점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치유와 회복, 재

발방지를 위한 대안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학교 현장의 갈등과 교권 침해를 더욱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2차연도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가 학교 현장에 가져온 변화에 대한 고찰로서 교육 현장의 갈

등과 교권 침해에 대한 해법을 다루었다. 교육갈등이란, 교육활

동 수행 과정에서 교육 주체나 집단들 간 목표나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양립할 수 없거나 대립하여 나타나는 긴장관

계, 분쟁, 충돌 등의 각종 어려움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무선 

표집으로 수집된 2,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20명의 심층 면담 

자료를 유형화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 현장 갈등과 교권침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1) 학교 교권보호위

원회의 강화 요구, (2) 법률적 개선, (3) 상위 기관 차원의 노력, 

(4) 매뉴얼의 도입과 내실화, (5) 교사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원

에 대한 신뢰 구축, (6)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문화 회복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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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사들은 교권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지역사회, 상위기관 등과 연계해

야 학교와 교육계, 그리고 교육 주체의 행동이 다 함께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학생들의 영양 섭취 변화도 분석

하였다. 초중고 학생들의 코로나 팬데믹 이전(2016-2019)과 사

회적 거리두기 기간(2020-2021), 거리두기 해제 기간(2022) 가

구소득별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 섭취량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 학교 급식의 공백이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2020-2021) 동안 전체 학생들의 에너지 섭취량이 감소하였고, 

특히 가구소득 하위 그룹의 학생들의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섭

취량이 다른 가구소득 그룹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

는 가구소득 하위 그룹 학생들의 경우, 급식 공백으로 인해 부

족한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 섭취량을 가정에서 보완하지 못하

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팬

데믹과 같은 보건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학교 급식

을 중단하는 대신, 방역 사항을 고려한 급식 지원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질병관리청 등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

뤄졌는지 신뢰의 4가지 요소 (정직과 투명성, 능력과 전문성, 

보살핌과 관심 및 공감, 헌신)와 정의의 4가지 차원 (분배적, 절

차적, 대인적, 정보적 정의)을 기반으로 돌아보는 것은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 국면에 대비하고 올바른 위기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감염병 위기처럼 수시로 

상황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과학적 정보에 관해 관계자들 간 또

는 밝혀진 증거 간 집단적인 합의가 이루지지 않았다면 너무 

강하게 확신에 찬 톤으로 얘기하는 것은 유보하고, 오차 범위

와 확률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기술적 불확실성은 정량화하여 

이것을 대중에게 솔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데로 솔직히 인정하고 더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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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 및 국

가 단위의 코로나19 회복력 지수를 산출하고 활용해보았다. 먼

저 기존에 사용된 코로나19 취약성 지표들과 복합취약지수의 

중요성을 검토하였고, 유럽연합 국가들의 코로나19 회복력 지

수 산출 방식을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8개국에 대해 위

험도 지수와 준비도 지수를 계산하여 최종 회복력 지수를 산출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은 34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회복력 지

수를 보였으며, 준비도와 위험도 모두 중간 수준에 위치하는 

것으로 산출되어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 제안으로는 시군구별 회복력 지수 산출, 국가별 

지수 산출 및 비교, 그리고 회복력 지수 정보를 대화형 대시보

드로 시각화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시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주

체로서 역할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민간 시장 시스템과 국

가 공공서비스 시스템들이 비상 작동하는 속에서 시민들은 각

자 나름대로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을 생활 속에 구현함으로써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였다. 취약계층이 팬데믹 위기에 더 취약

하다는 관찰은 시민 개개인의 구체적 수준에서 위기에 대응하

는 역량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성격의 과제들을 

포함 시키는, 즉 ‘시민과 함께하는 방역연구개발사업’을 구상해

보았다. 먼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

청이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둘의 연구수행주체 중 시민(단체)

가 수행한 과제를 살펴보고, 최근 작성된 ‘제3차 국가감염병 위

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22~2026)이 혁신주체로서 시민을 

인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본다. ‘사용자’(User)로서의 

시민의 역할, ‘일상생활인’ (Practice)으로서의 시민의 역할, ‘시

티즌십’(Citizenship) 의사결정자로서의 시민의 역할 등의 검토

를 통해서 연구개발사업의 내용과 범주를 제안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한 글로벌 및 국내 기술 동향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팬데믹 이후 주요 변화

가 예상되는 분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대면 기술 분야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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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특허분석을 통해 해당 분야 기술개발 활동을 분석한 

결과 건강 모니터링, 신속한 진단, 질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디

지털 솔루션 부분 기술이 성장했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안정적인 통신을 지원하며 비대면 기술의 성능을 결정짓는 기

반기술과 보안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각 국가의 기술혁신 활

동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기술 리더십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팬데믹 이후 투자는 블록체인, 딥테

크, AI 분야에 집중되어 성장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팬데믹이 

촉발한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기

반 스타트업 관련 투자가 꾸준히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팬데믹

을 거치며 변화하는 혁신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클

라우드 기반 기술, 데이터 분석 등 성장하는 산업의 진흥과 더

불어 산업 내 유망 스타트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

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20세기 북미의 결핵과 21세기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중심으로,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된 사

회적 취약집단에게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가 갖는 의미와 경험,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보

았다. 전염병은 이주민 강제출국과 인종간 거주지역 분리, 사회

적 낙인, 문화적 학살과 같은 방식으로 공동체 안에 공존해 왔

던 타자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기전으로 작동하며, 공동체의 

공간과 상상력을 재구성해왔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희

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새로운 공존의 자리를 만들

어 갈 정서적, 사회적 치유를 위한 애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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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배경과 목표

Ⅰ 사업의 배경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19 인한 감염증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WHO는 2020년 3

월 11일 팬데믹 상황임을 선언했다. 이후 2024년 3월 24일

까지 세계적으로 775,132,086명이 확진되었고 7,042,222 명

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진단되었고, 2023년 8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총 

34,572,554명의 감염자와 35,60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WHO는 2023년 5월 5일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했지만, 코로

나-19 감염자 발생은 계속되고 있다. 3년 이상 지속된 코로

나-19 팬데믹은 경제,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사망률을 감안하여 비교적 성공적

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의 합리성과 효과에 대한 재검

토 필요성과 함께, 방역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격리

에 따른 인권 침해, 소외집단에 집중된 피해, 장기간의 휴교

에 따른 교육 격차의 확대, 급식 중단으로 인한 청소년 영

양 결핍, 부정확한 코로나-19 관련 정보 유통, 코로나-19 환

자 수용에 소극적이었다고 간주되었던 민간 병원의 역할, 

백신이나 치료제를 제때에 개발하지 못한 우리 R&D 시스

템,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비 등에 대한 다양한 논란과 비

판이 제시되었다. 이런 논점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치유

와 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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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의 목표

코로나-19는 앤데믹 상태에 접어들며 안정화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 감염병 팬데믹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팬데믹 클러스터는 우리 

사회에 미친 코로라-19의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치유와 예

방을 위한 대안과 정책을 마련해왔다. 2년차 (2023년 4월~ 

2024년 5월)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의 합리성

과 효과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과 함께, 방역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격리에 따른 인권 침해, 소외집단에 집중

된 피해, 장기간의 휴교에 따른 교육 격차의 확대, 급식 중

단으로 인한 청소년 영양 결핍, 부정확한 코로나-19 관련 

정보 유통, 코로나-19 환자 수용에 소극적이었다고 간주되

었던 민간 병원의 역할, 백신이나 치료제를 제때에 개발하

지 못한 우리 R&D 시스템,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비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치유와 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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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연도
사업성과

코로나-19가 가속한
교육 현장 갈등과 
교권 침해에 대한 
해법

서울대 교육학과 
엄문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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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실 진단과 평가1)

1. 교육 현장 갈등의 개념

노스하우스(Northouse)는 갈등이 평온한 것은 아닐지라도 조

직이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항상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라고 강조한 바 있다(Northouse, 2016). 즉, 조직이 갈등과 변

화를 회피하기보다는 어떻게 갈등을 관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

은 다른 분야에서의 갈등에 비해서 몇 가지 특수성이 있다. 우

선, 구성원 간에 관계에서의 밀도가 높아서 갈등이 자주 발생

하거나 심화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교육갈등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신현석, 2010). 교육계의 갈

등 조정이 더 어려운 이유는 교육계는 법의 지배에 의해 움직

인다기보다는 예(禮)나 도리 등의 도덕적 지배가 우세하고, 갈

등이 공개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육갈등은 다른 분야에서의 갈등에 비해 좀 더 빈번하

게 나타나지만, 그 조정이나 해결은 더 어렵다는 가중적인 문

제가 있다.

  교육갈등을 논의하기 전에 갈등(葛藤)의 개념과 갈등을 바라

보고 있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전

적 의미로 갈등이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처럼 개인

과 집단 간에 목표,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

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

가는 만큼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영

어로 conflict는 서로 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라틴어 conflictus 

또는 confligere에서 유래되었다(최성욱, 2020). 일반적으로 갈

등이란, 개인과 집단을 포함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목표, 이해가 

양립할 수 없거나 대립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김흥주 외(2013)는 갈등의 학문적 개념을 심리학적 차원, 행

동과학적 차원, 사회학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1) 엄문영. (2024b)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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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적 차원에서 갈등이란, 인간의 다양한 욕구가 동시에 발

생하여 서로 존립할 수 없는 경우에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정

의할 수 있다. 행동과학적 차원에서 갈등이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행동 반응으로서 자극-반응 관계에서 자극에 따라 반응을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나타나는 혼란으

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적 차원에서 갈등이란, 이상과 

현실 간의 충돌로 정의할 수 있는데, 사회적 욕구나 사회구성

원 간의 반목, 충돌, 적대적 행위 등으로 정의된다. 한편, 서정

화(2003)는 갈등을 “개인과 집단 및 조직 운영에 있어서 구성

원의 가치와 행동에 나타나는 대립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p. 10). 논의들을 종합하면, 갈등이란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목표나 이해관계가 양립할 수 

없어 대립할 때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 혼란, 충돌, 적대적 행

위로 개념화할 수 있다. 

  교육갈등은 교육과 관련된 개인,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

등으로서, 서정화(2003)는 교육갈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교육활동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동문, 교

원단체, 교육행정 당국 등 교육 주체 및 관련 집단 간의 이견

과 대립, 분쟁, 긴장관계와 충돌 등을 총칭”(p. 10)하는 개념으

로 보고 있다. 김홍원, 김갑성(2005)은 앞서 서정화(2003)의 개

념을 수용하고 있고, 박남기(2004, 2014)는 갈등의 일반적인 개

념을 수용하면서 교육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교육갈등으로 지

칭하고 있다. 종합하면, 교육갈등이란, 교육활동 수행 과정에서 

교육 주체나 집단들 간 목표나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양립할 수 없거나 대립하여 나타나는 긴장관계, 분쟁, 충돌 등

의 각종 어려움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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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내 갈등의 유형

갈등의 유형은 갈등의 주체자, 갈등의 진행 정도, 갈등의 기

능, 갈등이 발생하는 조직 구조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학교 현장의 미시적 차원에서는 갈등의 교육주체를 

중심으로 학교 내 갈등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마치와 사이

먼(March & Simon)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주체에 따라 

개인 내적 갈등, 개인 간 갈등, 집단 간의 갈등으로 분류하였다

(1958). 이 분류에 의하면 교사들이 경험하는 개인 내적 갈등은 

교육관, 가치관, 역할 갈등이나 욕구나 이익 추구에서 발생하는 

좌절 등과 같은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개인 간의 갈등은 주로 학교 구성원의 관계에서 발생하

는 갈등 상황에 해당한다. 집단 간의 갈등은 교직 사회에 존재

하는 다양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정부조직단체 및 정책 등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중 개인이 내

적 상황에서 느끼는 개인 내적 갈등과 교직 사회에서의 집단 

간의 갈등보다는 교사가 일상적 생활에서 관계적 차원에서 발

생할 수 있는 학교 내 갈등 유형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서정화(2003)는 교육갈등을 학교 갈등, 교직 사회 갈등, 교육

정책 갈등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갈등의 주체자를 

기준으로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 교원단체, 학교, 정부와 같은 집단이 주체가 되는 교직 

사회와 교육정책 갈등을 제외하고, 미시적 차원에서 교사를 개

인으로 두었을 때 발생하는 학교 갈등에서의 유형과 주요 사례

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018

<표 1>과 같이 갈등의 주체자를 중심으로 미시적 관계 차원

에서 학교 내 갈등의 유형을 분류하면, 학생-학생, 학생-교사, 

교사-교장, 교사-행정직원, 교사-교사, 교사-학부모, 교사-교원단

체 간의 갈등상황이 대표적일 것이다. 먼저, 학생-학생 간의 갈

등은 주로 안전사고,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등과 같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학생 간 갈등은 교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

지만,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시에는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번지거나 학습 분위기와 학교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교사들이 이러한 학생 간의 갈등

을 얼마나 적절히 개입하느냐가 교사의 일상적 과업 중의 하나

가 될 것이다. 

학생-교사 간의 갈등은 학생체벌이나 교사 위해 사건으로 대

표될 수 있다. 이전에는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갈등이 심각

한 교육 현장의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이와 반대로 교사들이 

인식하는 교권 추락과 함께 학습 및 생활지도에서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최경실, 주철안, 2015). 교사의 

권위가 약해진 현재, 학생이 교사에게 가하는 욕설, 폭언, 성희

롱, 수업 방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증가로 인해 교사의 스트레

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외부로 드러내기 쉽지 않고, 상황 발생 이후의 심리치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정연홍, 유형근, 2015). 

교사-경영층인 교장 및 교감 간의 갈등은 주로 교장의 리더

십 스타일, 의사결정 및 갈등해결 방식 등에 의해 발생한다. 특

히, 단위학교 자율성이 강조되고 학교 내에서의 교사들의 혁신

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개혁 

방향 속에서 교사-관리자간 갈등은 빈번해 질 수 있다. 따라서 

교장의 교육관이나 리더십 스타일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진행

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갈등의 요인이 된다(배은주, 2014). 반면, 

학교 내 교사들의 민주적 참여가 높아지면서 교장의 결정 권한

에 과도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의견수렴 과정과 효과적인 소통의 



019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사와 행정직원 간의 갈등 역시 존재한다. 특히, 행정조직과 

교원조직으로 이원화되어있는 학교구조와 모호한 업무 분장, 

명확한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조직화된 무질서, 이완조직 체제

의 학교 특성이 결합되어 상이한 두 직군이 서로 간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미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한 

조직 내에서 교원과 행정조직은 직급, 보수, 근무규정 등의 처

우와 지위 면에서 상이하게 제도화되어 있고, 전문적 특성이 

강한 교원조직과 관료제적 특성이 강한 행정조직 간의 이질성

으로 인한 의사소통 및 상호 이해 부족이 갈등을 야기하게 된

다. 이러한 갈등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서로 업무

를 떠넘기는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 긴급한 변화에 대처할 필요

가 있는 상황에서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

기도 한다. 

  동료 교사 간에도 세대 차이, 교원단체 참여, 업무 분장 등 

다양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최근 교사들의 민주적 학교 운

영 참여가 강화되면서 동료 교원 간의 교육목표, 가치관, 교육

관,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

이 불거지고 있다(정혜진, 조영하, 2020). 오늘날에는 학교 내에

서 교사 간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통합교육, 혁신교육, 

진로탐색 교육 등 이전보다 협력적 활동을 통한 전인적 교육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 협력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리를 위해 교사들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

의 리더십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교사-학부모 관계에서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요자 중심주의의 확대로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가 확산되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

원을 교직생활의 최대의 고충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이성은, 

1995; 허종렬, 2002). 학부모는 교육의 수요자이자 정당한 참여

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사-학

부모 간 갈등이 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사기 저하를 일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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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정화(2003)의 기존 분류에 교사-교원단체라는 

갈등 유형을 추가하였다. 이윤식, 김광범(2007)의 연구에서 교

사-교원단체 간의 갈등은 중등학교 초임교사가 인식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교직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혜(2004)가 실시

한 교사들의 면담에서도 교원단체의 개입이 학교 내 갈등을 심

화시킨다는 인식이 높았다. 따라서 교사가 현장에서 인식하는 

교원단체와의 갈등과 관련한 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3. 교사와 학부모와의 갈등 : 서이초 초등교사의 자살 사건

교육 현장에 접수되는 민원의 대다수가 학부모에 의해 제기

되므로, 민원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주체는 학부모인 경우가 많

다(김달영 외, 2014; 김여현, 2018; 오혜선, 2020; 장일영, 기영

화, 2020; 조기성, 2019; 한예빈, 2021; 홍신기, 2014). 먼저, 고

등학교에서의 학부모 민원의 유형과 대응 방안을 연구한 송현

섭(2018)은 고등학교 학부모의 주요 민원 유형을 세 가지로 정

리하여 소개하였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교사와 학생 간의 갈

등으로 이는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일시

적인 민원에서 습관적인 민원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

다. 두 번째 유형은 학생 간 사안인 학교폭력과 선도처분에 관

한 민원이다. 마지막으로, 담임 및 교과 교사의 자질에 대한 유

형이 있다. 특히 교사의 능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

은 민원이 주로 제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부모 

민원의 유형과 교사의 대응 방안을 정리한 김혜경(2018)은 피

해자와 가해자 역할에 따라 학부모 민원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난다고 설명하였다. 피해자 측에서는 담임교사의 관심 부족 등

을 이유로 삼아 교사의 부당한 초기 대응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학교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의 중재가 부적절

하다고 지적하는 민원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해

자 측에서는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는지를 따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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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

는 부류의 사례 회피형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7,000여 명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김차

명(2018)은 교직 생활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교권 하락이

며, 교사로서 행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방향은 교권 향상

이라는 설문 결과를 제시하였다. 동시에 교사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학부모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부모

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육활동 수행 시 더 많

은 자유와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홍우림(2018)은 [그

림 1]과 같이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학부모 개입의 성격과 

교사의 수용 여부라는 두 가지 축에 따라 학부모 민원을 유형

화하고 그에 따른 초등교사의 대응을 탐색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동반자로서의 교육적 참여 형태이다. 교육 주

체 상호의 협력과 원활한 소통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민원이 적

절히 수용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두 번째 유형은 가능하지 않

은 유형으로 파악된다. 세 번째 유형은 학부모의 부적절한 개

입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이는 학부모의 무리하거나 비상식적

인 요구로 인해 교사의 반발과 거부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강화되어 표면적·심층적 대립이 격화되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학부모의 타당한 요구라는 공

통점이 있는데, 학부모가 제기하는 요청과 요구의 사유가 정당

함에도 그 빈도나 강도 등이 지나쳐 교사가 심리적 고통을 겪

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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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학부모의 민원이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학부모

의 민원이 지나친 경우에는 학교 내부의 갈등과 대립으로 격화

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학부모의 요구와 교사의 업

무 수행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

의 전개와 더불어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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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결과2)

1. 연구의 배경과 목표

코로나-19는 학교 현장에서의 관계 단절과 갈등이 표면화되

는 계기가 되었다. 종래 학교의 주요 기능으로서 사회 일원으

로서 ‘성숙한 시민’을 길러내는 일은 정치·경제·사회의 전반적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역설적으로 약화되어 왔다.3) 종래 학

교에서의 반목과 갈등이 코로나 이전에는 아예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학교 내 교사-교장, 교사-학부모, 학생 간 학교폭

력은 이미 심화되고 있었고, 지낸 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도 

저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서 비롯되었다. 교사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선호되고 매력적인 직업으로, 교직은 단순 직업 이

상의 성취감, 자아실현을 경험하는 보람된 직업으로 여겨왔지

만(양난미, 이지연, 2008; 이쌍철, 김혜영, 홍창남, 2012), 이제 

그 사회적 평가가 많이 변화된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는 이러한 학교 현장의 갈등과 교권 침해를 더욱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2차연도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학교 현장에 가져온 변화에 대한 고찰로서 교육 현

장의 갈등과 교권 침해에 대한 해법을 다루었다. 코로나19가 

직접적으로 학교 현장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주 요인은 아니겠

지만, 많은 사례에서 코로나19 과정을 극복하는 동안 그동안 

내재되었던 학교 구성원들간 갈등이 엔데믹 상황에서 더욱 수

면 위로 부상하였다.4)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2차연도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학교 

현장의 변화 및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연구 설계를 시도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2023년 7월 비극적인 서이

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초등교사의 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갈등 문제를 다루었다.

2) 엄문영. (2024a)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3) 엄문영(2022.9.27.) 중앙일보 오피니언. “저소득층·다문화 가정 지원해 교

육 불균형 해소하자.” 
4) 경향신문(2020.7.2.). “코로나가 환기시킨 공교육의 존재의미...학교가 준 

건 지식 그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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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의 갈등, 교권의 침

해

이 연구는 교사가 직위에 따른 업무(교육활동)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학부모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받

으며 무기력하게 위축되는 현상을 중심으로 초등교사의 교권 

침해 현상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교육 현장 교사의 책무와 권한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민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주체 간의 관계를 탐색하

고 우리 교육이 2023년의 비극적인 교육의 사건을 넘어 교육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 그리고 발전을 이루기 위

한 고려사항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학부모의 민원을 중심으로 초등교사가 겪는 교권 

침해를 유형화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병렬적 혼

합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양적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무선 표집으로 수집된 2,000명

의 응답 표본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상관분석, 차이 검증이 수

행되었다.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의 과정과 결과를 

통계적 수치로 기술함과 동시에 교사가 인지하는 교권 개념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 민원의 특성을 

탐색하였다.

  질적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의도적 표집으로 섭외된 면담 

참여자 20명의 심층 면담 자료를 유형화하는 한편 패러다임 접

근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

권 침해를 유형화하였으며,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교권이 침해

되는 기제와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 민원의 특성, 그리고 초

등교사가 요구하는 교권 침해의 해결방안을 정리하였다. 이 연

구의 방법과 내용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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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 이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 참여한 초등교사의 92.4%

가 교권 침해의 경험이 있었다. 전체 교권 침해 건 중, 학부모

(32.99%), 학생(30.55%), 관리자(18.82%), 상부 기관(10.58%), 동

료 교사(7.06%)의 관계 순으로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 초등교사는 남성 초등교사보다 교권 침해를 경험

한 비율이 더 높았다. 30대 초등교사가 50대 초등교사 대비 유

의하게 높은 비율로 교권 침해를 경험하였으며, 5년 이상 25년 

미만의 중간 경력을 가진 초등교사는 더 적거나 더 긴 경력을 

가진 초등교사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교권 침해를 겪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성 초등교사가 남성 초등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교권 침해에 대한 경험과 심각성이 더 큰 것으로 설문 분석 

결과 나타났다.

  셋째, 교직 보수성을 약하게 인식하는 초등교사는 강하게 인

지하는 교사들에 비해 교권 침해를 더 심각하게 느끼고 더 자

주 경험하고 있었다. 설문과 면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권 

침해는 실제로 더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초등교사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교권 침해 수준을 매

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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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교사는 학부모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개인화된 대

응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을 침해하는 민원을 대

하며 교사는 불안해하고, 원칙에 기대고, 문제의 원인을 개인으

로부터 찾으며 고립되고 버티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 과정은 교사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과정을 동시에 겪기

도 하였지만, 일부 교사는 하나의 과정만을 경험하거나 순차적

으로 경험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일반적이지 않

은, 교권을 침해하는 민원을 응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리

자와 상부 기관의 협조와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

은 경우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한 관리자와 

상부 기관의 대응은 크게 비협조와 협조, 그리고 방관이 많았

다.

  다섯째, 심층 면담에서 초등교사들은 관리자들이 사안을 무

마하려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교사를 탓하거나 민원인에 대

한 무조건적 사과를 지시하며 교사를 돕지 않았던 경험을 토로

하였다. 반면, 관리자의 협조를 경험한 면담 참여자들은 학교장

과 교감이 문제 해결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도운 경험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

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사는 교권 침해 사

안에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의 상부 기관이 문제 상황에 방

관하는 경험을 하였고, 문제 상황에서 상급자의 대응 방식의 

차이는 교사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의 유형은 면담을 통

해 전체 79건의 사례 유형에서 99건의 교권 침해 사안이 도출

되었다. 설문조사의 주관식 문항에 응답한 초등교사들의 다양

한 교권 침해 경험을 참고하여 [그림 3]과 같이 교권 침해 사

안을 4개의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지도를 불신하는 경우이다. 주로 교사의 교육

적 지도를 수용하지 않고 ‘왜 선생님만 그러느냐’, ‘왜 우리 애

만 미워하느냐’는 식의 민원 사례가 이에 속한다. 심층 면담을 



027

통해서 수집된 사안 중 25건이 이처럼 교사의 지도에 학부모가 

불신을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였으며, 이때 교원은 주로 교사

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가로서의 권위의 침해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두 번째 유형은 학생과 관련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이

다. 주로 학부모에 의한 사안이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관리자에 의해 요청을 조건 없이 수리할 것을 지시받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사안 중 30건이 이 유형

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때 교원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측면에

서 가장 큰 교권 침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전문가로

서의 권위, 교사의 교육할 권리의 영역에서도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교권 침해의 유형은 인신공격하는 경우이다. 이 유

형의 교권 침해는 주로 학부모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

으나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학생과 관리자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폭언과 폭행, 비방과 모욕 등의 언행이 해당 유형으로 분

류된 교권 침해 사안의 공통점이었으며, 수집된 사안 중 28건

으로 나타났다. 인신공격성의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는 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전문가로서의 권위의 훼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교사의 교육할 권리 등에서도 복합적으로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 교권 침해 유형은 교사를 무력하게 하는 경우로 구분

할 수 있다. 앞의 세 유형이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의 민원 

내용의 성격에 기준을 두어 분류됐지만, 네 번째 유형은 사안

의 처리 과정과 결과가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학생, 학부모, 관

리자, 상부 기관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이해당사자가 관련되어 

교육활동 무력감을 초래한 교권 침해 사안 16건이 이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의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는 무력감, 

공황, 놔 버리고 싶다는 느낌 등을 공통으로 받고 있었다. 이 

때 초등교사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전문가로서의 권위에 큰 

침해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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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 제안5)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 민원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 교권 침해 

현상의 해결방안 연구 결과를 다음의 세 영역을 종합하여 제시

하였다(<표 2> 참조).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① 학

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강화 요구, ② 법률적 개선, ③ 상위 기관 

차원의 노력, ④ 매뉴얼의 도입과 내실화, ⑤ 교사 전문성 신장

을 통한 교원에 대한 신뢰 구축, ⑥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문

화 회복의 여섯 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교사는 학부모 민원 등으

로 인한 교권 침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

에 대해 아동학대의 죄를 묻는 현행 법률의 개정이 가장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요구가 높은 해결방안은 학부모 

대응 조치였으며, 이 뒤를 교사 보호 서비스, 일선 현장 교육활

동 지원, 민원 관련 체제 구축 및 정비, 조례 제·개정, 교육공동

체 문화 개혁 등이 거론되었다. 가장 필요도가 높은 제안은 

‘「아동학대처벌법」 등 다른 법률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과 ‘교

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였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징계처분’과 ‘학칙 제정의 정당성 확보와 엄격하고 일관된 

학칙 적용’도 영역 내 응답 평균 이상의 필요도와 중요도를 보

였다. 

5) 엄문영. (2024a)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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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심층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법과 제도의 개선, 학교

의 회복,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으로 인하여 교권이 침해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의 무고성 신고

만으로도 교사에게 큰 압박이 가해지는 현행 아동학대 법과 생

활지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

다고 보았다. 학교의 악성 민원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

하는 안과 생활지도 관련 고시안의 개정, 그리고 스쿨폴리스 

제도의 기능 강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법과 제도는 초기 도

입 목적과 달리 교사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제약하거나, 목표한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교사들

은 현장 상황을 반영해서 적절한 개선이 수행될 것을 요구하였

다.

넷째, 학교의 외부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에 더하여,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학

교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학교의 본래 기능

인 교육에 충실하고, 주요 교육 당사자인 학생의 학습권과 더

불어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추가적인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통의 전제가 작용한 것이다. 학교

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교육 주체별 반성, 학교 

기능 회복, 직접적인 교사 보호조치 시행, 그리고 문화 형성과 

상부 교육 기관 역할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의 

회복 방안들은 강제적인 하향식 조치부터 자발적이고 상향적인 

개선책까지 다양하였으며, 심층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러

한 회복을 통해 추가적인 교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다섯째,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권 침해는 부

도덕한 개인의 일시적 일탈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구

조적인 변혁에서 기인하기 때문으로 설명되었다. 결과적으로, 교

사들은 교권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지역사회, 상위기

관 등과 연계해야 학교와 교육계, 그리고 교육 주체의 행동이 다 함

께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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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실 진단과 평가

1.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초·중·고등학교의 학사 운영

   팬데믹 초기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사 

운영 방침을 도입하였으며, 학교급식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교육부, 2020). 이후 2020년 5월에 학교 등교가 다시 시작되며 

학교급식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재개되었다. 학

교급식은 식사 장소에 칸막이와 지정 좌석제를 도입하여, 배식

과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덮밥류, 빵류와 간편식을 제공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교육부, 2020). 정부는 2022년 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들은 일

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였다(질병관리청, 2022).

2. 우리나라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식생활 변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전 세계의 식량 및 영양 문제는 악화되었

고, 영양 부족과 영양과잉 둘 다 두드러지는 영양불균형의 이

중 부담이 증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전과 

팬데믹 기간, 성인의 식생활 변화를 분석하였다(국민건강통계, 

2023). 분석 결과, 코로나 팬데믹 유행 기간 동안 외식 횟수는 

줄어든 반면, 배달음식 섭취와 식이보충제 복용 경험이 증가하

였다고 밝혔다. 2021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에 따르면, 성

인의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은 빈도와 음식점 배달 및 포장음

식 이용 빈도,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늘었다(2021년 서울

시 먹거리 통계 조사 보고서, 2022).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2021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의 과체중/비만율, 체중, 허리둘레, 아

침 결식률, 식이보충제 섭취율이 증가하였고, 외식섭취빈도, 저

녁 결식률, 에너지 섭취량이 감소하였다 (Kim C & Kim E, 

2024). 충정 지역 소재 남녀 대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식생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정간편식 이용 빈

도와 배달음식의 이용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 

MH & Yeon JY, 2021). 

  2020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 조사를 통해 성인 3,833명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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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팬데믹 이후 식생활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가정에서 조리하는 빈도가 증가하였

다고 응답한 비율과 배달 및 포장음식을 섭취한 빈도가 증가하

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득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가장 낮았

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은 그룹이 높은 그룹에 비해 주관적 

건강 상태 점수가 낮았다(Jo E et al., 2023).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년과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12-18세 청소년의 영양소 

섭취와 식행동을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비교한 연구에서는 팬

데믹 기간 동안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아침 식사 결

식 비율이 높았다(Lee HA et al., 2022). 또한,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아침 식사 결식 비율의 격차는 팬

데믹 기간 동안 더 커졌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와 지역사회아동센터에서 급

식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급식 공백이 발생

하게 되었고, 이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가구소득 수준별로 음식 

섭취가 다른 양상을 띠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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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결과

1. 연구 목표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초·중·고등학생

들의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 음식, 식품

군 섭취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6년-2019년)과 사회적 거

리두기 기간(2020년-2021년, Period 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2022년, Period Ⅱ)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년-2018년), 제8기(2019년

-2021년), 제9기 1차(2022년) 데이터를 팬데믹 이전(2016년

-2019년)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020년-2021년),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기간(2022년)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5-18세의 초·중·고등학생 중 교육수준 설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응답하고, 교육수준(졸업여부) 

설문에 '재학/휴학 중'으로 응답한 자로, 가구소득 정보가 있으

며, 영양조사의 식품섭취조사를 완료하고 에너지 섭취량의 자

연로그 값이 평균값의 표준편차 3배 이내인 총 5,217명을 분석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2) 식생활 및 영양조사

   24시간 회상법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에너지 및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량을 식사장소별로 산출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들의 주요 섭취음식과 식품군별 에너지 섭취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식품섭취조사의 24시간 회상법에 기입된 대로 ‘가정’, ‘학교’, 

‘음식업소’, ‘노인정’, ‘사찰/교회’, ‘기타’의 식사 장소 중, 인원수

가 적은 ‘노인정’, ‘사찰/교회’, ‘기타’ 응답은 ‘기타’로 분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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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관련 통계표에 따라, 6-18세의 에너지 급

원 10순위 내의 음식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포함된 음식으로는 

밥류, 볶음밥/오므라이스, 우유, 과자, 닭튀김/강정, 라면, 아이스

크림, 샌드위치, 빵류로, 이들은 음식명과 주재료를 근거로 분

류하였다. 각 음식으로부터의 시기별 평균 에너지 섭취량 중 

하나 이상이 50 kcal/d가 넘는 음식을 결과에 제시하였다. 식품

군은 상기 섭취음식이 주요 식품인 식품군 이외에 과일류, 채

소류, 육류, 어패류, 우유류, 난류, 음료류의 평균 섭취량을 산출

하였고, 각 식품군으로부터의 시기별 평균 에너지 섭취량이 중 

하나 이상이 50 kcal/d가 넘는 식품군을 결과에 제시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생활형편 응답은 ‘충분한 양과 다양

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

으나, 다양한 음식은 먹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끔 먹

을 것이 부족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

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끔 먹을 것

이 부족했다.’와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

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먹을 것이 부족했다.’로 통합하여 분석

하였다. 

3) 분석 방법

   팬데믹 이전 기간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사회적 거리두

기 해제 기간별 대상자 특성을 연속형 변수의 경우 평균과 표

준편차, 빈도형 변수의 경우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시기별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음식, 식품군 섭취량은 영양조

사 가중치를 적용한 선형회귀모델(PROC SURVEYREG)을 이용해 

성별과 연령을 보정한 최소제곱평균(Least Squares Means)과 

표준오차를 가구소득과 식사장소별로 제시하였다. t-검정을 통

해 팬데믹 이전 섭취량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섭취량, 그리

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섭취량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 

섭취량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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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활형편은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가구소득별 각 

시기에 따른 응답 비율을 비교하고자 피셔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수행하였다.  

3.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국민건강영양조사 2016년-2019년(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초·중·고등학생 3,377명, 2020년-2021년(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의 1,211명, 2022년(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의 629명을 분

석에 포함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모든 기간에서 11.4세

였다. 대상자는 남자 2,727명(52.3%), 여자 2,490명(47.7%)이고, 

초등학생 3,097명(59.4%), 중학생 1,184명(22.7%), 고등학생 936

명(17.9%)이었다. 소득 수준은 하위 그룹 407명(7.8%), 중하위 

그룹 1,407명(27.0%), 중상위 그룹 1,778명(34.1%), 상위 그룹 

1,625명(31.1%)이었으며, 동 거주자가 4,411명(84.6%), 읍/면 거

주자 806명(15.4%)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팬데믹 

이전 19.4 kg/m2,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20.1 kg/m2,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 19.8 kg/m2으로 나타났다. 평균 키는 팬데

믹 이전 149.1 cm, 사회적 거리두기 149.8 cm, 사회적 거리두

기 해제 기간 150.3 cm이었다. 

평균 체중은 팬데믹 이전에 44.8 kg,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46.9 kg,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 46.5 kg이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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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중·고등학생들의 시기별 에너지 섭취량

   초·중·고등학생들의 총 에너지 섭취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

전 1987.4 kcal/d,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1844.2 kcal/d로 유

의하게 낮았다(-143.2 kcal/d, P < 0.001). 사회적 거리두기 해

제 기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섭취하였다 <표 2, 그림 1>.

   가구소득 하위 그룹에서 중하위, 중상위, 상위 그룹에 비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총 에너지 섭

취량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379.1 kcal/d, P < 0.001).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섭취량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 

섭취량은 모든 가구소득 그룹에서 차이가 없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에서 섭취하는 에너지 섭취량은 팬데

믹 이전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다

(-160.9 kcal/d, P < 0.001)<그림 2>.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대

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 섭취량은 유의하게 높아 팬데믹 

이전의 섭취량으로 회복한 수준이었다(+154.6 kcal/d, P < 

0.001). 가구소득 수준별 학교에서 섭취하는 에너지 섭취량도 

팬데믹 전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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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등학생이 가정에서 섭취하는 에너지 섭취량은 팬데

믹 이전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유의하게 높았고(+180.1 

kcal/d, P < 0.001)<그림 3>,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에는 

섭취량이 다시 낮아졌다. 가구소득 중하위, 중상위, 상위 그룹

은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 하위 그룹이 가정에

서 섭취하는 에너지 섭취량은 팬데믹 전후 변화가 없었다.

   초·중·고등학생이 음식업소에서 섭취하는 에너지는 팬데믹 

이전 섭취량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다(-105.9 kcal/d, P < 0.001). 음식업소에서 섭취하는 에너

지 섭취량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과 사회적 거리두기 기

간이 유사하였으며, 가구소득 그룹별로도 경향성이 비슷하였다. 

   초·중·고등학생이 기타장소에서 섭취하는 에너지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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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기간에 유의하게 낮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

에는 변화는 없었다.

3) 초·중·고등학생들의 시기별 탄수화물 섭취량

   초·중·고등학생들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다(-28.9 g/d, P < 0.00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의 섭취량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과 유사하였다. 모든 

가구소득 그룹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팬데믹 전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였고, 

특히, 가구소득 하위 그룹의 섭취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에서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팬데믹 이전의 

섭취량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다(-23.7 

g/d, P < 0.001).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섭취량과 비교할 때 거리두기 

해제 기간의 섭취량은 유의하게 높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섭취하였다(+20.9 g/d, P < 0.001). 가구소득 중하위, 중상위, 상위 그룹에서 

이와 같은 탄수화물 섭취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 하위 그룹은 팬데믹 

이전의 탄수화물 섭취량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 섭취량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섭취량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초·중·고등학생의 가정에서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팬데믹 이전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았고(+17.5 g/d,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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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이 유의하게 

낮았다(-25.6 g/d, P < 0.001). 

   초·중·고등학생의 음식업소와 기타장소에서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팬데믹 이전 섭취량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의 섭취량은 

차이가 없었다.

4) 초·중·고등학생들의 시기별 지방 섭취량

   초·중·고등학생들의 지방 섭취량은 팬데믹 전후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으며, 중하위, 중상위, 상위 그룹에서도 지방 섭취량

이 팬데믹 전후 차이가 없었다. 가구소득 하위 그룹은 팬데믹 

이전 섭취량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유의하게 지방 섭

취량이 낮았고(-12.5 g/d, P = 0.001),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섭

취량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 지방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아(+12.6 g/d, P = 0.024), 팬데믹 이전 섭취량 수준과 비슷

하였다.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에서의 지방 섭취량은 팬데믹 이전 섭

취량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유의하게 낮았다가 사회

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에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모든 가

구소득 그룹의 학교에서의 지방 섭취량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

였다. 

   초·중·고등학생의 가정에서의 지방 섭취량은 팬데믹 이전 섭

취량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았

고(+8.4 g/d, P <0.001),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다(-4.4 g/d, P = 

0.012). 가구소득 하위 그룹에서는 팬데믹 전후 가정에서의 지

방 섭취량의 차이가 없었다. 중하위, 중상위, 상위 그룹에서는 

팬데믹 이전 섭취량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가정에

서의 지방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초·중·고등학생의 음식업소와 기타장소에서의 지방 섭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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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전 섭취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섭취량이 유

의하게 낮았으며(P < 0.05),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과 사회적 거

리두기 해제 기간의 지방 섭취량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5) 초·중·고등학생들의 시기별 단백질 섭취량

   초·중·고등학생들의 단백질 섭취량은 팬데믹 이전 섭취량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다 (-3.4 

g/d, P = 0.022).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단백질 섭취량과 거

리두기 해제 기간의 단백질 섭취량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가구소득 하위와 중하위 그룹은 팬데믹 전후 이와 같은 경

향을 보였으며, 가구소득 중상위와 상위 그룹은 팬데믹 전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에서의 단백질 섭취량은 팬데믹 이

전 섭취량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

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

간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가구소득 중하위, 중

상위, 상위 그룹의 학교 내 단백질 섭취량도 이와 같은 경향이

었다. 하위 그룹의 섭취량은 팬데믹 이전 섭취량에 비해 사회

적 거리두기 기간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으나(-7.5 g/d, P = 

0.005),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섭취량과 거리두기 해제 기간 섭

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초·중·고등학생의 가정에서의 단백질 섭취량은 팬데믹 이전 

섭취량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

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섭취량과 비교하였을 때 거리두기 

해제 기간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가구소득 중상

위와 상위는 이와 같은 경향이었다. 하위 그룹에서는 팬데믹 

전후 가정에서의 단백질 섭취량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중하

위 그룹은 팬데믹 이전 섭취량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가정

에서의 단백질 섭취량 유의하게 높았으나(P = 0.008),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섭취량과 거리두기 해제 기간 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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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등학생의 음식업소와 기타장소에서의 단백질 섭취량

은 팬데믹 이전 섭취량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섭취량이 유

의하게 낮았고(P < 0.001),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과 사회적 거

리두기 해제 기간 단백질 섭취량은 비슷하였다.

6) 초·중·고등학생들의 시기별 음식 및 식품군 섭취량

   초·중·고등학생의 밥류 섭취량은 팬데믹 이전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섭취량이 낮았으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에 더 감소하였다(P < 0.005). 가구소득 하위 그룹의 밥류 

섭취량은 팬데믹 전후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중하위, 중상위, 

상위 그룹은 팬데믹 이전의 밥류 섭취량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

간에 더 낮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 섭취량 수준도 이

와 유사하였다. 

  초·중·고등학생의 빵류 섭취량은 팬데믹 이전 섭취량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기간에 섭취량을 회복하였다(P < 0.05). 가구소득 중

하위와 상위 그룹은 팬데믹 전후 빵류 섭취량의 차이가 없었으

나, 가구소득 하위와 중상위 그룹의 경우 팬데믹 이전 섭취량

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빵류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고, 

가구소득 하위그룹의 감소량이 두드러졌다(P < 0.05). 

   초·중·고등학생의 햄버거/피자/샌드위치 섭취량은 팬데믹 전

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구소득 하위그룹의 햄버

거/피자/샌드위치 섭취량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

기 기간에 유의하게 낮았다(P = 0.012). 

   팬데믹 전과 비교하여 팬데믹 동안의 과일류 섭취량은 가구

소득 하위그룹의 섭취량이 다른 그룹에 비해 감소 경향이 두드

러졌다. 

7) 초·중·고등학생들의 시기별 가구내 식생활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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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활형편 설문에 대해 가구소득 하위 그룹은 모든 기간 

동안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음식은 먹

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외 세 그룹은 '충

분한 양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가구소득 하위 그룹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먹을 것이 부족했

다.'는 응답이 8.5%에서 21.3%로 12.8%p 더 높았고, '충분한 양

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응답은 38.0%에서 25.0%

로 13.0%p 더 낮았다. 반면 가구소득 중상위, 상위 그룹의 경

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충분한 양과 다양한 음식을 먹

을 수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다. 

  가구소득 하위 그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 식생활형편 응답 비율은 '경제

적으로 어려워 먹을 것이 부족했다.' 비율이 낮았고(21.3%→

9.3%), '충분한 양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25.0%→34.9%). 가구소득 중하위, 상위 그룹 역

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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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양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6) 결과 요약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초·중·고등학생들의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 음식, 

식품군 섭취량을 가구소득 수준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팬

데믹 이전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초·중·고등학생들

의 에너지 섭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가구소득 하

위 그룹에서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섭취량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가구소득 하위 그룹의 학생

들이 학교에서 섭취하지 못한 에너지와 다량영양소를 가정에서 

충분히 보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보

건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급식 형태와 운영 방법에 대한 적절

한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제29권 3호에 게재되

었다(Jeong CE et al., 2024). 

Ⅲ 정책 제안

1.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별 급식 운영 프로토콜 마련

   가능한 급식 중단 없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에 따라 

식사 준비 및 제공 방법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심각 단계에서 재택학습으로 학사가 운영되더라도 학생에게 조

리가 완료된 형태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급식 운영의 유연성 확보

   급식을 대체하여 농산물 꾸러미, 식재료 구매 바우처 제공 

등이 이루어졌으나 이 방식에 대한 효과 연구가 필요하다. 선

행 질적 연구에 따르면 꾸러미나 식재료 바우처에 대한 만족도

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식재료 지급이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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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이 아닌, 조리가 완료된 형태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급식 공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될 경우 학생들이 운동장 등 

교내 개방된 공간에서 도시락을 제공받거나, 가정으로 배송하

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급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급식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유지하여 가정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위기상황에서 학교 

학사 운영이 재개될 경우, 지역아동센터도 방과 후 급식 제공

에 있어서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데이터 수집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급식 및 식

사 데이터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보건위기상

황에서 빠르게 급식 결손으로 인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양섭

취 부족 실태를 파악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의적절

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전반적으로, 기존 공공데

이터와 산업체 기반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

자체 주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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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실 진단과 평가

코로나19 등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 및 공중보건 

당국이 제한하는 권장 행동(손 씻기, 사회적 거리유지하기, 자

가 격리, 백신 접종)을 국민들이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신뢰(trust)다. 불확실

성이 큰 위기 상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공정

(justice)이다. 공중보건 당국의 방역 지침에 기꺼이 따르도록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결과와 절차가 공정

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미국 노틀담대 경영학

자인 콜키트 등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사결정 결과를 

지지하거나 반드시 동의하지 않더라도 의사결정자가 공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인식하면 그 과정에 더 만족감을 느끼고, 나

아가 그 결과도 잘 수용한다(Colquitt, 2001). 

   이처럼 신뢰와 정의는 대규모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소

통이 올바르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두 축이다. 

물론 신뢰와 공정성이 상호 배타적인 개념은 아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오랜 기간 경험을 통해 쌓여 온 당

국에 대한 신뢰가 공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공정에 대한 인식이 다시 신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두 

개념이 독립적인 것은 아니나 코로나19 같은 특정 맥락에서 

당국의 공정성은 저신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수도, 고신뢰

를 훼손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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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결과

1. 신뢰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 What to 

say?

신뢰 결정 모형(trust determination model)에 따르면 신뢰

는 사람들의 위험 인식과 의사결정 수용에 영향을 미치며, 이 

때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크게 정직과 투명성(honesty 

and openness), 능력과 전문성(competence and expertise), 

보살핌과 관심 및 공감(caring and empathy), 헌신(dedication 

and commitment) 등이 있다(Covello, 1992). 이 중 헌신은 관

심 및 공감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단순 관심을 넘어 위기 상

황에서 공중보건 당국이 얼마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지와 관련이 

깊다. 그리고 이런 헌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게 정부 신뢰

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Peters, 1997).

   공정성은 크게 분배적(distributional), 절차적(procedural), 

대인적(interpersonal), 정보적(informational) 차원으로 구분된

다. 분배적 공정은 의사결정으로 인한 위험과 혜택 등 ‘결과’

가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지, 즉 전체나 일부 기득권층

을 위해 특정 집단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치르

게 하진 않는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분배적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 차원은 의사결정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주목한다. 

절차적 정의는 당국이 얼마나 국민들의 발언권과 참여 기회

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대인적 정의는 국민들을 존중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갔는지, 

정보적 정의는 이해당사자들이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

리는 데 필요한 충분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관

련이 있다. 이 공정의 개념을 위기 커뮤니케이션 맥락에 적용

한 미국 미시간 주립대 광고홍보학과 베즐리 교수는 실증 연

구들을 통해 위험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대중이 절

차가 정의롭다고 느끼면 결과가 본인 견해와 배치되더라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확인했다(Besle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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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신뢰의 4가지 요소와 정의의 4가지 차원을 기반으

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질병관리청 등 공중보건당국의 커뮤

니케이션이 잘 이뤄졌는지 돌아보는 것은 향후 또 다른 공중

보건 위기 국면에 대비하고 올바른 위기 소통 체계를 구축하

는 데 유용할 수 있다.

1) 정직과 투명성 – 절차적/정보적 공정

   코로나19 국면에서 질병관리청의 위기 소통 능력은 정직

과 투명성이란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면모를 보였다. 공중보건 

당국의 수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원칙으

로 삼았다는 점에서 정보 공개의 폐쇄성이 문제가 됐던 메르

스 유행 때와는 분명히 대비됐다. 실제로 감염병 발생 직후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부

본부장이었던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과 함께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코로나19의 맥락과 양상을 설명하고, 한계와 실수

까지도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쌓았다. 본부

장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부본부장과 번갈아 가면

서 챙기는 등 정보 공개를 신속 정확하게 하려 노력했고, 방

역 고비마다 나와 확진자가 늘어날 때 수십 차례에 걸쳐 사

과하는 등 전면에 나섰다. 권 부본부장 역시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지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마스크 착용을 우선 권고하지 

않았던 과거 발언을 두고 “마스크 착용과 관련, 당시 세계보

건기구(WHO)나 각국의 지침대로 말씀드렸던 점을 항상 머리 

숙여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방역 브리핑을 하면서 

실수 등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

다.

   이런 행보는 정 전 청장이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점검반 반장으로 있다가 방역 책임

을 물어 경징계 처분을 받았던 개인적인 경험과도 관련이 깊

다. 과거의 교훈이 코로나19 사태 직후 정보를 은폐하지 않고 

대중과 공유하는 한편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배경으

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식 브리핑 외에 2021년 5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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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봇물처럼 제기될 때 청원 답

변 조건인 20만명 동의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정 전 청장이 

KTV 등 정부 채널을 통해 직접 응답하고 청원 이후 제도 개

선 계획과 인과성 범위 확대 방안을 밝힌 것도 투명성에 대

한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같은 해 11월 코로

나 백신 접종 피해자 유족과도 간담회를 갖는 등 반복적인 

대화 요구에 응한 것 역시 정직과 투명성의 관점에서 달라진 

행보였다.

   다만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균형점을 찾는 것

이 공중보건 당국의 숙명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

정하는 등 주요 방역 정책을 전환할 때 의사결정 절차가 더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사회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

란 아쉬움도 남는다. 특히, 거리두기 정책을 주도한 것이 정 

전 청장이 이끌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아니라 총리가 이끌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정 전 청장이 ‘K-방

역의 얼굴’로서 모든 해명과 사과 등을 도맡아 하면서 실제 

누가 정책 핵심 결정자인지, 진짜 컨트롤타워인지, 누가 거리

두기 개편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목소리를 냈는지 등 책임 

소재가 더 흐려졌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가치가 경제 

산업계의 다른 이해관계, 일상으로의 회복이나 정부의 예산 

관리 등의 가치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합의점이 도출됐는지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초기부

터 방역 정책이 비판 받았던 지점 중 하나가 정책이 “오락가

락한다”는 점이었는데, 정책 결정 주체들이 수면 위로 나오고, 

정책 영향을 받는 각 이익집단의 대표 인사들과 협의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정책을 발표할 때 기획재정부 당국자나 

자영업자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인사들이 배석하는 등의 노력

을 보였다면 수시로 바뀌는 거리두기 단계로 인한 반발을 최

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정부 내 ‘엇박자’나 협의 과정

을 다 드러내면 자칫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할 

위험이 있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발언권과 

정보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절차적, 정보적 공정이 국민 

불만을 잠재우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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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는 것 역시 지양할 필요가 있다.

2) 능력과 전문성 – 정보적 공정

   코로나19 국면에서 메르스를 경험한 정 전 청장을 위시해 

공중보건 당국의 방역 전문성이 빛을 발했다는 데는 전문가 

집단에서 큰 이견이 없다. 2017년 7월 질병예방센터장, 긴급

상황센터장을 두루 지낸 정 전 청장이 질병관리본부장에 발

탁되던 날 전임 본부장이던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가 “최고 전문가가 임명돼 다행”이라고 전한 것으로

도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정 전 청장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

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틈틈이 연구를 진행해 미국 질병예방

통제센터(CDC)가 발간하는 저널 ‘Emerging Infectious 

Diseases’에 '한국 콜센터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발병

(Coronavirus Disease Outbreak in Call Center)', '한국에서의 

코로나19 발병 기간의 접촉 추적(Contact Tracing during 

Coronavirus Disease Outbreak)' 등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

내 역학조사와 방역 과정을 정리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

았다.

   다만 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하지 않은 체계적인 인프라 구

축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정보적 공정

의 보장이란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무엇보다 중

앙방역대책본부의 위기소통팀과 코로나19 예방 접종대응추진

단 홍보관리팀(위기소통팀 13명, 홍보관리팀 9명)이 언론 소

통, 디지털 소통, 위기 소통 등을 모두 분담하다 보니 제한된 

인력으로 일반 대중이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

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당국의 사령탑이 공식, 비공식 언론 브

리핑을 통해 취재에 응대하는 것이 주된 소통의 경로였으며, 

그 외 소통을 전담하는 실무진이 직접 대중이나 이해당사자

와 정보를 바로바로 정보를 묻고 답하는 창구는 제한돼 있었

다. 간혹 어린이날 특집 브리핑 등 정책 수요자가 직접 참여

하는 브리핑도 있긴 했으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 실수요자

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얻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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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실시간 상호작용의 제약은 공식 홈페이지나 시민 

대상 자료 부족에서도 기인했다. 가령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도 알기 

쉬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365일 24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연구 자료부터 발생 현황, 백신 제공 정보 등에 대한 접

근을 보장했다. 한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자료를 제시

하고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 도구를 사용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상당한 의문을 사전에 FAQ 형태로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반면 한국 방역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한 자료의 경우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등 즉각적인 정보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2022

년 3월 코로나19 국민용 누리집, 보건의료인용 누리집이 세분

화되기 전까지는 백신, 치료제, 실내 감염 위험 등에 대한 최

신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코로

나19 초기에도 방역 당국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며 보건소 또

는 1339 콜센터로 문의하라고 안내했으나, 보건소와 콜센터의 

제한된 인력으로 쏟아지는 문의를 감당할 수 없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아울러 공식 브리핑 외 코로나19 관련 소통 경로나 전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정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

간 전문가 집단에 의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언론이 시

시각각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이재갑×엄중식×정재훈×김우주 

교수 등에 수시로 의견을 구함에 따라 현장에서 본업이 있는 

의료인들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취재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산발적 취재를 방지하려면 당국이 일선 의료

현장과 먼저 소통하고 언론 취재에 일괄적으로 응대하면서 

일반 대중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능력 

있는 위기 소통 전문가가 언론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

담 기구를 두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소통 기구는 반드시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불

확실성이 큰 신종 감염병과 신규 백신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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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안내하고, 국내외 과학

적 의견과 연구 진행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과학계의 합의도, 당국의 지침도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

음을 주지시키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2009년 H1N1이 미국

에서 발생했을 당시 미국 조지아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인 비키 프라머스의 연구에 따르면 공중 보건의 위기 상

황에서 가장 설득 효과가 컸던 메시지는 “이것이 지금까지 우

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우리

가 앞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이해

해 달라. 물론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남김없이 숨

김없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겠다”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가령 코로나19 국면에서는 백신 허가 과정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이상반응 사례나 인과성 평가를 둘러싸고 끊임 없이 

새로운 사실들이 보고됐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전문성

을 보강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2021년 11월 ‘코로나19 백신 

안정성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회 브리핑을 열어 언론 취재에 

응한 바 있다. 이렇듯 위중한 사안에 대해 별도 위원회를 발

족해 새로운 사실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린 것은 다행이지

만, 모든 사안별로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과 브리핑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위기 소통 전담 기구가 출범해 

전문가 기구와 상시 협력하면서 과학적 메시지를 송출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거에 기반을 둔 위기 소통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2021년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당국

이 백신 패스 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패스를 대중교통에

는 적용하지 않고 유흥시설, 헬스장 등 고위험 시설에 적용하

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책을 선별적으로 적용

하고 비용이 일부 집단에 집중적으로 전가될 때일수록 과학

적 근거를 제공해 설득을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물론 격

렬한 운동이 벌어지는 헬스장보다 마스크를 쓰고 비말 배출

이 이뤄지지 않는 대중교통이 덜 위험하다는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스크가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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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가 새 나갈 수도 있는 만큼 더 비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하철을 더 위험하게 느끼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이용 실태를 모사한 연구나 과학적 결과 등을 제시하거

나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선별적 정책의 도입 근거를 마련

해야 설득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3) 보살핌, 관심, 공감 – 대인적 공정

   한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건당국이 대중의 불안과 

공포 등 부정적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을 다했는지, 대인

적 공정의 관점에서 충분히 국민의 감정을 존중했는지 돌아

봐야 한다. 국민들에게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으로 

사고하라”,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합리적·논리적으로 

사고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 대신에 와튼 스쿨의 스

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한 것처럼 부정적 감정에 압도

돼 있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표하고 그러한 감정을 잘 보살펴 

부정적 감정들을 없애고자 하는 감정적 지불(emotional 

payment)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

부와 보건 당국은 대단히 미숙한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보여

왔다고 생각한다.

   과거 하버드 협상 전문가 다니엘 샤피로·로져 피셔의<원하

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흔들어라> 그리고 유펜 와튼 스쿨 교

수인 스튜어트 다이어몬드 교수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

가>라는 책에서도 비이성적인 강력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인정해주

고 달래는 일이 우선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강조돼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던 정치인이 바로 

2001년 탄저균 공격 사태를 대중들에 대한 공감과 전문성으

로 돌파해 낸 줄리아니 뉴욕시장이다. 여기서 핵심은 보건당

국은 대중의 불안과 공포를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서

는 안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공감을 표한 후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도록 감정 노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맥락에서도 방역이라는 공공의 목표와 대의에 

충실하는 과정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비용을 치른 개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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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에 대한 공감은 현저히 부족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방역 지침 중 핵심적인 내용으로 꼽히는 ‘확진자 동선 

및 정보 공개’ 과정에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은 확진자, 엄격한 

방역 지침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자영업자, 백신 접종

의 위험과 부작용을 염려하는 예비 접종자와 피해자의 마음

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현황 등 동선 및 정보 공개

는 정직성, 투명성이란 가치에 부합하고 초기 감염병 추가 확

산을 방지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순기능도 가져왔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동선 공개가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한 대중의 공포와 확진자를 향한 적개심을 

조장했으며, 개인정보보호 법률 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진

자의 사생활 침해와 선의의 피해 업소 양산 등의 문제를 낳

았다. 즉, 메르스 사태의 반작용으로 투명하고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에 따른 

낙인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어쩔 

수 없더라도 확진자나 그 가족의 어려움과 아픔에도 더 공감

했다면 과도한 방역 정책에 따른 반감과 피로를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내 방역 성과의 이면에서 비용을 부담한 자

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더 달래주고, 집단 면역을 위

해 부작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개발된 백신을 이용

한 이들과의 소통에도 힘썼어야 했다. 자영업자 피와 눈물을 

토대로 이뤄낸 성과라는 비판이 일 때마다 보건당국 및 사령

탑은 "노인 등 고위험군 치명률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공

중보건 당국이 범한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 때 “인과관계가 증

명되지 않았다”는 해명만 반복한 것이다. 2021년 초 백신접종

이 한창이던 때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

가 확인된 것은 현재까지 없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반응 빈도는 매

우 낮다”, “국제적 심의 기준에 따라 의과학적 근거를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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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과성을 평가한 후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등 걱정을 일

축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했다.

   물론 이 같은 메시지가 객관적으로 사실이고 백신 접종 

확대라는 방역 목표에 비추어 당위성을 가질 지 모른다. 하지

만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성적 소구 메

시지만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메시지의 설득 효과를 오히려 

낮출 수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짧은 시간 안에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한 사람의 

사례가 보고됐고 시간적 개연성이 성립한다면 다양한 가능성

을 열어 두고 더 신중하게 발언 했어야 했다. ‘국제적 기준’에 

입각해 문제가 없다는 단정적 메시지보다 면밀한 국내 실태 

조사를 통해 ‘한국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유보적 메시

지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을 수 있다. 짧은 기간 안에 개발된 

신종 백신의 안전성처럼 불확실성이 큰 사안을 다룰 때는 얼

마든지 나중에 위험이 보고되거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보건당국도 틀릴 수 있고 대중의 염려가 충분히 일리 있

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강력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

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인정해

주고 달래는 일이 우선이다.

   정부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가 이상반응을 보인 환자들과 가족들은 보상은 커녕 정부로

부터 제대로 된 설명과 사과조차 듣지 못했다고 국민 청원과 

언론 제보 등의 창구를 통해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공중

보건 당국과의 직접 소통 기회가 없고 아무도 사정을 들어주

지 않자 다른 경로를 통해 접근을 시도했던 것이다. 2021년 

11월 코로나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정 전 청장과의 간담회

에서 “이미 떠난 자식은 돌아오지 않지만 정부에서 백신 부작

용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 진다는 한마디만 해도 한이 풀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의 부

정적 감정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말 한 마디와 이들을 

존중하는 태도일 수 있다. 반대로 정부와 여론의 무관심은 피

해를 더 증폭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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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규모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사적 이

익보다는 감염병 확산 저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신호를 전

달하는 데는 성공했다. 물론 백신 확보 일정이 지체되고 수급

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의 의도에 의구심을 품는 대

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 

유입 초기 정 전 청장이 감염병 위기 경보를 초고 단계인 ‘심

각’으로 격상한 뒤 머리 감을 시간이 아까워 뒷머리를 잘랐다

든지 매 끼니를 도시락과 이동 밥차로 챙기며 24시간 긴급상

황실을 지킨다든지 하는 일화 등은 보건당국의 헌신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영국 BBC방송 등이 정 

전 청장을 '진짜 영웅'으로 칭하는 등 호평한 것도 국민을 위

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성과가 훗날 

보여주기 식의 브리핑으로 변질되면 안 되겠지만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드러난 정부 관계자들의 핼쑥하거나 피곤한 얼

굴의 이미지도 보건당국의 진정성을 보이는 데는 효과적이었

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공

중보건이라는 가치와 정치적 판단, 경제적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

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한데 ‘위드 코로나’가 임박할수록 이런 

노력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국민은 늘 정부를 

의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때도 ‘질병관리청과 정부가 백

신 부작용을 알면서도 코로나 정치방역을 위해 계속 접종하

게 했다’ 등 루머가 끊임 없이 유포됐으며, 방역 위험에도 불

구하고 거리두기 완화를 강행하는 것 아닌지, 해외 유입 차단

과 국내 확산 방지를 강화해야 할 때 고삐를 성급하게 푸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높아진 적도 있다. 이런 의심은 과거 숱

한 위기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출현했다. 광우병 사태 때는 

‘정부가 혹시 국민들의 건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한미 동맹을 

더 중시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세월호 사건 때 역시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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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다른 어떤 이익을 더 

중시했던 것은 아닐까’, 메르스 사태 당시 국민들은 ‘정부나 

보건 당국이 국민들의 안전이나 건강보다 몇몇 병원들의 영

업 이익 혹은 국가 경제 상황을 더 상위의 가치로 두고 일을 

해결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와 같은 질문이 제기됐다. 이런 위

기 상황에서 대국민 담화에 임하는 리더는 2003년 사스가 발

생했을 때 고건 국무총리가 그랬듯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해야 한다.

   정은경 전 청장은 2022년 퇴임식에서 “과학방역을 했다”고 

말했다. 정직과 투명성, 전문성과 능력, 보살핌과 관심 및 공

감 등 여러 차원에서 방역 사령탑의 성과를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더 일찍부터 “정치방역이 아니다”라는 메

시지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정치적 판

단이 과학적 판단을 앞서지 않았다는 점, 특정 집단의 이익이

나 국가 경제 상황을 위해 자의적, 선택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을 믿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백신 개발이나 구매 등 방역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할 때 과

학적 역량을 전문적·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기구와 위기 소통 

전담 기구가 협력하고, 방역 판단 수정 시 정확한 이유와 결

정 절차를 국민과 공유 했어야 한다. 차별적인 방역이 보건당

국 외 다른 부처나 정치인, 법조인 등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

을 방지하고 일반 대중의 눈으로 정책의 절차적, 대인적, 정보

적 공정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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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How to 

ssay?

과학적 발견은 모두 잠정적일 수밖에 없고 과학적인 진술은 

결정론적 진술이 아니다. 늘 불확실성을 달고 다닌다고 할 수 

있고, 과학 철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과학자들은 세계를 

아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더 알기 위해 애쓸 뿐

이다. 또한 과학은 패러다임 주기를 거쳐 기존의 가정을 거부

하고 새로운 불확실성을 도입하는 발견을 통해 전환된다는 

관점도 있다. 따라서 연구 논문에서도 항상 방법론적인 한계 

및 이론적인 한계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고 불확실한 정보에

는 영어로 ‘hedging,’ 우리말로는 ‘주장을 약화시키는 완화표

지’를 함께 전달하기도 한다. 완화표지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

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한 것 같다’라는 식의 언

어 표현 등을 통칭한다. 이러한 불확실성 표현이 과학적 정보 

전달 과정에서 대중의 신뢰도 형성 및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불확실성 표현

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 과학 커뮤니케이션

에서 불확실성 표현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에 의하면, 불확

실성은 크게 합의(consensus), 결핍(deficient), 기술적

(technical), 과학적(scientific) 불확실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일관적인 패턴을 발견한 ‘합의 불확실성’과 ‘기

술적 불확실성’의 효과에 주목할 만하다. 

   첫째, 이해관계자들 간 또는 증거 자체 내에서의 집단적 

불일치에 의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뜻하는 합의 불확실성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대부분 신뢰도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효

과만 나타났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실험은 존재하지 않

았다. 이것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갈등보다는 모호성을 선호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반대되는 주장이나 증거로 인

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관계자들 간 합의에 이르거나 확실

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강한 톤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 당국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번갈아 하루 2번 정기 브리핑을 하

면서 정직과 투명성을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전방위로 대국



062

민 소통 노력을 기울였다. 2014년 메르스 당시 감염자 병원과 

사망자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유언비어가 확산된 것을 고려하면 정보 공

개 측면에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다. 다만 국민들을 안심시

키고 방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서까지 지나치게 확실성과 강력한 어조를 띤 채 정보를 전달

하지는 않았는지는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2021년 초부터 백

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메시지를 단정적으로 전달했

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위원회의 판단이 주치의 소

견이나 지자체 역학조사관과 다르거나 이후 출범한 코로나19 

백신안전성평가위원회 등 관계자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왕재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언

론과의 인터뷰에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에 대해 “모른

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의료

계에서도 단정적 표현에 대한 우려는 제기된 바 있다. 백신 

이상반응 평가 절차와 그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

황에서 부작용 인과성 평가가 과학적이니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통보는 이를 다르게 해석하는 관계자들과의 갈등구조

를 더욱 두드러지게 했을 뿐 이상반응을 직간접적으로 경험

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소통 방식이다.

   둘째, 측정 오류나 통계적 가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

술적 불확실성’은 신뢰도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 또는 무

효 효과(null effect)만 있었고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정보를 범위로 표현하거나, 확률을 제시하거

나, 신뢰구간을 나타내는 등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여 내재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 대중

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공중보건 당국은 

코로나 감염으로 중증화 될 가능성이 높아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 기저질환자나 취약 계층을 고려해 메시지를 고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백신의 실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대

한 언급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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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백신이 가장 필요하지만 동시에 백신 부작용을 겪기

도 쉬운 계층이다. 따라서 백신의 실익이 위험보다 크고 접종

을 권고한다는 메시지는 단정적으로 전달하되, 단기간의 개발 

및 임상 과정에 동반될 수밖에 없는 백신의 내재적인 한계와 

위험을 기술적 불확실성 정보와 함께 완화하여 표현했어야 

한다.

   방역 당국은 백신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효과성 논

란, 일관성 없는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접

종을 유도하고 방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가 일체 없다

는 태도를 고수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산 직후부터 중

앙사고수습본부의 사회전략반장으로서 ‘입’ 역할을 했던 손영

래 당시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022년 1월 “실질적 데이터를 

볼 때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 확진자·중환자·사망자 규

모 영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과학이지 않다”고 강조했는

데, 효과에 ‘의문을 품는 것조차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의 의문 해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당국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 노출되

기도 쉽다. 의료 체계 붕괴나 추가 피해의 양산을 막으려는 

의도였겠지만 국민의 의구심이나 불안을 비과학이나 무지로 

치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은 분명

하게 전달하되 과학적 발견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

할 때,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부와 보

건 당국의 신뢰도를 쌓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후기로 갈수록 정은경 전 청장이 직접 국

민 청원에 답변하면서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위로

의 말씀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한다”, “불안해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감정을 어루만지

려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2022년 5월 퇴임을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가장 어려운 건 불

확실성이었다. 불확실성이 많아 정책 결정에 어려움도, 한계도 

많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후적이나마 국민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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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불안을 인정하고 더 많은 관심과 공감을 표한 것

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뒤늦은 사과는 초창기 

강력하고 단호한 어조와 배치돼 오히려 전문가의 권위나 신

뢰를 더 떨어뜨릴 여지도 있다. 보건 당국이 백신 접종 초기

부터 조금 더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춘 메시지를 개발하고 집행했다면 시행착오나 잡음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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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실 진단과 평가

1. 서론

2020년 1월 30일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로 선포한 뒤 2023년 5월 5일

에 해제하였다[1]. 한국은 2023년 5월 11일에 비상사태 종식을 선언

하였다[2].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고 사실상 엔

데믹에 진입한 것이다. 엔데믹이란 팬데믹보다 낮은 유병률 수준에서 

병원균이 지역 내에서 유지되는 상태를 뜻한다. WHO의 웹기반 감염

병 감시 도구 FluNet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자료가 수집되는 69개국

에서 SARS-CoV-2의 PCR 양성률은 약 8.0%(2024년 3월 31일 기준)

이다. 2023년 5월 이후로 WHO에 보고된 코로나-19 사례의 그래프는 

비교적 평평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교육, 경제,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초기에 빠른 바이러스 전파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스템에 과중한 부하를 주어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 

서비스에 차질을 빚었다.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이 지연되어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간접적 발병, 사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2]. 

학교에서는 개학이 연기되고 대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학업 성취도 저하 외에 사회 정서적 발달의 지연, 학생들의 정신건강 저하의 

문제도 나타났다[3]. 대면 서비스가 중단되며 많은 자영업자가 경제적 

타격을 입어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 민간 소비 감소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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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큰 값을 기록했다[4]. 팬데믹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과정은 이처럼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의 극복을 수반하기에 회복력(resilience)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2023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구 환경이 상대적 안정성에서 불안정성으로 전환했음을 인식하는 

기점으로 보았다. ‘격변(turbulence)’이 ‘뉴 노멀’이 된 시대에서 각종 사회 

시스템이 세계적 규모의 위기에 취약하기에 회복력을 키우는 것은 각국 

정부의 주요 과제이다[5].

   좁은 의미에서 회복력은 어떠한 방해를 겪은 후 원상태로 되돌

아오는 힘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되돌아올 수 있을 때 회복

력이 높다고 본다[6]. 연구목적에 따라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 더 넓게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적 변화에 알맞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역량으로 정의하

기도 한다[5]. 대만의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사망률, 입원율, 중환

자실 입원율을 합산한 회복력 지수가 델타/오미크론 변이 확산 시기

에 어떻게 변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질병 지표 외에도 각종 거버넌스 

지표, 인구구조, 만성 기저질환, 도시화율, 영양소 부족 현황까지 고려

하여 총체적 회복력을 보고자 하였다[7].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도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수준의 회복력을 알기 위하여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분석함과 동시에 질병의 확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인구학

적, 보건학적 요소들을 활용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40% 이상

인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코로나-19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미래

의 다른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국가의 회복력을 

높일 것으로 보았다[6].

   팬데믹 이후의 회복력 관련 연구들은 격변의 시기 속에서 형평

성(equity)의 역할을 강조한다[5].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인구 집

단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소득수준이 하위 10%인 취약

계층은 전체 평균에 비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할 확률이 2

배 이상 높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감소하였다[8]. 미국

에서는 가구 혼잡도(household crowding; 가구인 수가 주거 공간의 

수용력을 초과하는 상태), 유색 인구 비율, 인종에 따른 경제 수준 격

차가 높은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코로나-19 사망률이 40% 

높았다. 기대수명이 낮고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의 수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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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코로나-19 검사율도 낮았다[9]. 대다수의 코로나-19 형평성 

연구들은 코로나-19 검사, 감염, 백신 접종, 사망 등 질병 관련 지표

들을 다루지만, 일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불공평(inequity)이 크

게 드러난다. 읍, 면 지역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의 격차가 늘어나 대

도시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돌입

하며 좁혀야 하는 학업 손실의 간격이 지역별로 다른 것이다. 2020년

과 비교한 2023년의 지역 소비 경기 회복률 또한 지역별 차이가 나

타난다. 주요 도시인 서울은 103%, 대구 99.1%, 대전 72.2%, 부산 

59.1% 회복하였다(100%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소비가 온전히 회

복되었음을 의미한다)[10]. 보건의료를 넘어 교육, 주거, 경제, 환경 등 

사회 전반에 있어 형평성 제고는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한정

된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적절한 중재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즉, 가장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보건 위기

로부터의 회복에 중추적이다[5].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집단 및 지역

의 취약성과 준비 정도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회복력 지표가 

필요하다. 

   이에 2년차 연구에서는 지역 및 국가 단위의 코로나-19 회복력 

지수를 산출하고 활용하고자 하였다. 변이가 크고 상대적으로 미시적

인 개념인 개인 단위의 회복력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지

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사용된 주요 코로나-19 취약성 지표들을 검

토하였다. 국내 시군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 및 3가지 복합취

약지수를 사용하여 공간 자기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질병 데이터와의 상관성을 통해 복합취약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

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risk)와 준비도(readiness)를 통해 유럽연

합 국가들의 ‘코로나-19 회복력 지수’를 산출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8개국에 대하여 회복력 지수를 산출하였다. 코로

나-19 위험도와 준비도에 대하여 34개국 중 한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여 회복력 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탐색하였다. 

2. 코로나-19 관련 취약성 지표

코로나-19 팬데믹 때 취약성 지표를 사용한 대표적 사례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표들을 들 수 있다. CDC에서는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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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시 3가지의 취약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각각 CDC 사회적 취약

성 지표(CDC-Social Vulnerability Index; CDC-SVI), 코로나-19 지역사

회 취약성 지표(COVID-19 Community Vulnerability Index; CCVI), 팬

데믹 취약성 지표(Pandemic Vulnerability Index; PVI)이다. 

CDC 사회적 취약성 지표 (CDC-Social Vulnerability Index; 

CDC-SVI)는 2011년에 CDC 및 독성 물질 및 질병 등록국(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가 개발한 지표이다. 재난 대

응 시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을 더 쉽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사회경제적 지위 (빈곤선 이하 인

구 비율, 실업률 등), 가구 구성 및 장애 (가구 내 노인 또는 아동·청

소년의 비율, 장애인의 비율 등), 인종 및 민족 소수자 지위와 언어, 

주거 유형 및 교통의 4가지 주제를 반영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취약성 지표(COVID-19 Community 

Vulnerability Index; CCVI)는 비영리기관 The Surgo Foundation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건강, 사회, 경제적 악영향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

한 지역사회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및 

민족 소수자 지위와 언어, 주거 유형과 교통 및 가구 구성과 장애, 역

학적 요소 (고콜레스테롤 인구 비율, 심장질환 진단 비율, 인구 10만 

명당 HIV 유병률 등), 보건 시스템 요소 (인구 10만 명당 중환자 병

상 수, 역학자 수 등), 고위험 환경 (인구 10만 명당 장기 요양기관 

거주자 수, 교도소 인구), 인구밀도의 7가지 주제를 반영한다. 

   팬데믹 취약성 지표(Pandemic Vulnerability Index; PVI)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 텍사스 A&M 대학, 국립 환경보건 과학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에서 개발하였

다. 카운티 단위의 취약성 정보의 추이를 대시보드로 시각화하여 질

병 확산세를 감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

다. 현재 코로나-19 전염률, 인구밀도(인구 이동성, 거주 밀도 등), 현

재 코로나-19 중재(사회적 거리두기, 검사 비율), 건강 및 환경 취약

성(인종, 연령 분포 등)의 4가지 주제를 반영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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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C-SVI, CCVI 점수와 코로나-19 발생률 및 사망률이 양의 연관성을 

보였다. 정책 근거로 취약성 지표를 사용할 때는 지표와 질병 결과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약성 지표는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한 건강 격차를 파악하는 

도구로서 의의가 있다. 팬데믹 취약성의 지리적 양상을 통하여 지역별 

자원 조달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중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DC-SVI 점수가 높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백신 보급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재난 시 건강 영향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사회적 취약성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

3. 복합취약지수의 국내 적용 연구

‘코로나19 발생률과 복합취약지수 관련성 공간 분석’에서는 대한민국 

시군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 및 3가지 복합취약지수를 사용하여 

공간 자기 상관성을 확인하고 공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CDC-SVI, CCVI, 

그리고 ADI(지역박탈지수; Area Deprivation Index)를 국내에 적용한 

KADI(Korea Area Deprivation Index)를 사용하였다[12]. 

   ADI는 약 30년 전에 미국 보건 자원 및 서비스 관리청(Health 

Resources & Services Administration)이 개발,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가 

정교화한 지표로, 코로나-19 팬데믹 때 2개 주에서 사용하였다. 소득, 교육, 

취업, 주거 수준의 주제 아래 총 17개 요소를 반영한다. 최진희 외가 이를 

토대로 KADI를 개발하였다.

   분석 결과, 3개의 지표에 대한 시군구별 분포를 확인하였다. Moran’s 

I를 사용하여 공간 자기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시군구별 복합취약지수와 

코로나-19 발생률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특히 KADI가 강한 공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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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성을 나타냈다[12].

4. 코로나-19 회복력 지수

취약성에 대한 정보와 함께 미래의 위험에 대한 준비 정도까지 반영한다면 

팬데믹과 같은 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충격에서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나타낼 수 있다.

   2023년에 Aboelnaga 등은 ‘COVID-19 resilience index in European 

Union countries based on their risk and readiness scale’에서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팬데믹 위험도(risk) 지수 및 준비도(readiness)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회복력 지수를 개발하였다[13].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경험한 뒤로, 미래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조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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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가마다 방법 및 준비 정도가 다양하며, 이를 평가할 

공통의 체제가 부재하였다. 따라서 팬데믹에 대한 준비도 및 위험도를 

모두 반영한 코로나-19 회복력 지수(COVID-19 resilience index; CRI)를 

산출하여 EU 국가들의 회복력 상태를 분류, 비교하고자 한 연구이다.

   위험도에는 위해(hazard), 취약성, 노출 항목들이, 준비도에는 경제적, 

거버넌스, 사회적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13].

   회복력 지수 산출 결과, 준비도와 위험도의 두 축으로 보았을 때 

국가들이 총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은 

그룹1(높은 위험도, 낮은 준비도)에,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등은 그룹2(높은 

위험도, 높은 준비도)에,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은 그룹3(낮은 위험도, 

낮은 준비도)에, 핀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은 그룹4(낮은 위험도, 높은 

준비도)에 속하였다.

   11개의 위험도 지표 중 4개(거주 인구 이동성 변화, 코로나-19 대응 

정책 엄격도, 공해 비율, 물질 발자국)가 유의하게 분석 국가들을 구분하였다. 

11개의 준비도 지표 중에서는 8개(인당 GDP, 실업률, 법의 지배, 정보접근성, 

정책 시행, 적응성, 대학 이상 교육 비율, 연구 혁신 및 인프라)가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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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국가들을 구분하였다[13].

  팬데믹은 발생 시기와 영향의 심각도가 불확실하지만, 그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반응하기보다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코로나-19 회복력 지수가 세계 각국에 받아들여져 

사용되면 팬데믹에 대한 위험도 및 사전 준비도를 평가하는 공유된 

프레임워크로써 의의가 있을 것이다. 정책결정권자들은 회복력 지수를 

바탕으로 국가의 상태를 개선하거나 정책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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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결과

1. 한국의 회복력 지수 산출

 1) 산출 방법

   본 연구에서는 Aboelnaga 등이 개발한 코로나-19 회복력 지수(CRI)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 대하여 산출하고,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대만, 홍콩 총 8개국에 

대하여 각 지표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CRI를 산출하였다. 데이터는 

Our World in Data, 각국 정부 부처 공식 홈페이지 자료, OECD, 세계은행, 

세계경제포럼 등의 출처에서 모았다. 자료를 구할 수 없었던 일부 지표 

(대만, 뉴질랜드의 예방 건강 프로그램 지출액,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거버넌스 지표들, 싱가포르, 일본의 하루 과일 및 채소 섭취)는 자료가 

있는 국가들의 해당 지표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위험도 및 준비도 지수 계산에 사용된 각각 11개의 지표와 계산 

방법은 기존 문헌과 같게 적용하였다. Min-Max 정규화 방법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범위의 값을 가진 지표들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전처리하였으며, 사용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이때 direction은 하위 지표가 

최종 위험도 또는 준비도 지표와 양/음의 관계인지에 따라 0 또는 1이다. 

위험도 지수와 준비도 지수는 각각 11개의 지표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으며, 최종 회복력 지수는 CRI = (준비도 지수 – 위험도 지수 

+1)*50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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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 결과

   산출한 8개국의 준비도, 위험도, 회복력 지수를 Aboelnaga 등이 

산출한 EU 국가들의 지표와 함께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4개국 중 한국의 CRI가 14번째로 높다. 가로축에 준비도, 세로축에 

위험도를 놓고 보았을 때 위험도와 준비도 모두 중간값에 가까우며, 

그룹3(낮은 위험도, 낮은 준비도)과 그룹4(낮은 위험도, 높은 준비도)의 

경계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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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회복력 지수 체제를 각국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한국이 그룹4 영역으로 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준비도 지수를 높이는 

국가 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Ⅲ 정책 제안

1. 시군구별 회복력 지수 산출

 먼저, 한국의 시군구별 팬데믹 위험도 및 준비도 지수를 계산하여 회복력 

지수를 산출할 것을 제안한다.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회복력 

지수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시군구별로 하나의 

회복력 지수를 산출한다면 지역별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의의가 있다. 

시기별로 지표의 변화 추이를 통해 어떤 지역이 회복이 빠른지 더딘지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중재 정책 수립 시 지역별 자원 투입 방법이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준비도 

및 위험도 지수에 각 11개, 총 22개의 지표가 활용되었지만, 국내 지역사회 

비교를 위해서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들로 세부 

지표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국가별 회복력 지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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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팬데믹에 대하여 한국의 회복력 지수를 

산출하여 다른 국가들의 지수와 비교하여 정책 결정의 근거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질병 관련 지표(감염, 사망, 백신 접종 등)뿐 아니라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는 역량에 있어 세계 속 한국의 위치를 파악한다면 

회복력이 더 높은 국가들로부터 배울 점들을 정책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회복력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준비도와 위험도 모두 중간 

수준을 보인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오염 수준과 

환경발자국이 국가들의 위험도 및 준비도 수준을 구분하는 유의한 요소로 

드러났다[13]. 장기적으로 위험도를 낮추고 준비도를 높이기 위해 기후 

생태적 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준비도를 구분 짓는 유의한 요소로 

거버넌스 지표인 법의 지배와 정보접근성이 있었다[13]. 추후 정책 실행 

시 국민의 규제 준수(compliance) 정도, 팬데믹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손쉬운 정보 접근 경로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 회복력 지수의 대화형 대시보드 개발

회복력 지수의 개발, 산출 이후 해당 정보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각화를 통해 정책담당자 등에게 소통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 

위험도, 준비도, 회복력 정보를 대화형(interactive) 대시보드로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의 Covid ActNow와 국립 환경보건 과학연구소(NIEHS)의 

팬데믹 취약성 지수(PVI) 대시보드, 영국보건부의 각종 보건의료 

대시보드와 같은 대화형 대시보드의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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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핵심 지표 산출체계 국제 비교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에서 이나애 등은 국내외 코로나-19 방역지표 대시보드 4종을 

평가하였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방역지표 대시보드는 시각화, 

비전공자 이해도, 지표의 다양성, 정책 활용 및 연계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17]. 시군구별 회복력 지수 대시보드에서는 사용자가 조작하여 

데이터를 손쉽게 가공하여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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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실 진단과 평가

COVID-19 대유행은 세계 보건 시스템에 전례 없는 도전을 안

겨주었다. 이는 특히 한국의 의료 체계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

러내는 시발점이 되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공공의료기관

과과 민간의료기관으로 분류되며, 각각 고유한 기능과 책임을 

수행한다. 공공의료기관은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사

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반면, 민간의료기관은 전문화된 서비스

와 혁신을 주도한다.

   COVID-19 감염병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치료 병상, 전문 

진료 인력, 그리고 의료 자원의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는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에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공공의료

기관은 경증 혹은 무증상 입원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개

설하고 재택치료시스템을 가동하여 입원 부담을 줄였다. 동시

에, 민간의료기관에는 행정 명령 등을 통해 COVID-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은 각자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

히 수행하였지만 사후 평가를 통해 부족한 점들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잠재적인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및 대응체계를 재검토

할 필요성을 드러냈다.

이 연구는 COVID-19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내역을 분석하고,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행태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입원 

환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병상 확보율 등을 종합하여,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이 겪은 진료 부담과 수행

한 역할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분석은 팬데믹에 

대한 현재의 대응 전략을 재평가하고, 미래에 반복될 감염병 

팬데믹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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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COVID-19 대유행은 인류의 삶을 재편하고 전 세계 보건 시

스템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을 안겨준 사건이었다[1]. 전염병의 

빠른 확산에 따라 각국의 보건 의료 체계는 신속하게 대응하였

는데[2], COVID-19 대유행 초기 한국은 K-방역이라고 불리는 

독창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3]. 빠른 진단, 철저한 역학 조사,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국

민의 자발적인 협력이 한국의 방역 성공의 핵심 요소였다. 그

러나, 전염병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 내 여러 문제

들이 부상했다[4]. 이는 병상 부족, 의료 인력의 고갈, 의료 장

비의 불균형 배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특히 집중 치

료가 필요한 위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자원의 확보는 중대

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 

구조와 기능 면에서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라 전국적인 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부

상하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면에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나, 갑작스러운 팬데믹 상황이 한

국 의료 체계 내 여러 취약점을 드러나게 한 것이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공공의료기관와 민간의료기관으로 크게 구분된다. 

공공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다양한 보건소와 종합병

원을 통해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5]. 

이들 기관은 예방 접종, 건강 검진, 기초 건강 보장과 같은 기

본적인 공공 보건 서비스의 제공을 책임진다. 반면, 민간의료기

관은 고도로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주도한다.

   COVID-19 대유행이라는 대규모 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의 속도와 범위, 그리고 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는 예상을 

초월했으며, 이는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에 새로운 형태의 협력

을 강제했다. 공공의료기관은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재택 치료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경증 및 무증상 환자의 치료에 주력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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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병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분

배를 도모했다. 한편, 민간의료기관은 정부의 지침과 협조 하에 

중증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즉, COVID-19 대유행을 겪으며, 한국의 두 의료 시

스템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 수행이 필수적임이 

증명되었다[6].

   이 연구는 COVID-19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의 역할과 진료 부담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

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7].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

관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어떠한 전략과 정책이 미래의 보건 

위기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이 연구의 중요한 목표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COVID-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공공 및 민

간의료기관의 역할, 책임, 및 진료 부담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재고하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행태, 

즉 입원 환자, 위 중증 환자, 사망자, 그리고 병상 확보율을 중

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강점과 약

점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며, 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과

적인 전략과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다.

3) 연구의 기대 효과

   이 연구의 결과가 COVID-19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의 공공

의료와 민간의료의 상호보완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

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강화,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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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결과

1.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전반 개요

Ÿ 분석 대상 환자 선정 기준

   본 연구 대상자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COVID-19 로 확진된 만 19세 이상의 남성 및 여성 환자이다. 

확진 여부는 한국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신고 기준에 의거하며, 

국제 질병 분류 체계인 ICD-10의 U071 (실험실에서 확인된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U072 (임상적/역학적으로 진단된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U09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바

이러스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U01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상태 불명) 진단 코드가 주 상병 혹은 부 상병으로 기록된 

경우로 규정하였다. 대상 환자가 해당 기간 동안 외래에 내원

하였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분석에 

포함시켰다.

Ÿ 분석 대상 의료기관 선정 기준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진료 내역

이 1건 이상 기록된 기관으로, 총 423개소가 포함되었다. 이 중 

공공의료기관은 93개소이며, 민간의료기관은 330개소이다. 공

공의료기관은 주로 국립, 공립, 군병원 및 특수법인 병원을 뜻

하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

자병원, 산재의료원, 보훈병원 등이 있으며, 국립대학교병원, 원

자력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시-도립 병원 등이 포함

되었다. 민간의료기관은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다양한 법인 형태의 기관과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포함되

었다.

2) 자료 출처

   본 연구는 하기 기관 및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를 바탕으로 한다.

Ÿ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연구 DB: COVID-19 감염증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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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정보, 의료기관 이용 내역 및 세부 진료 항목을 포함하는 

건강 정보 데이터를 포괄한다. 이는 환자의 진단, 치료, 회복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연구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Ÿ 건강보험 청구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통계청이 제

공하는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통해, 의료기관별, 시간별, 질

병별 진료 패턴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자료는 대규모 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통찰

을 제공하는데에 도움을 주었다.

Ÿ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

공하는 의료 통계 정보를 활용하여, 감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의료 서비스 이용의 변화와 의료 자원의 배분에 대한 심층 분

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의료 시스템 운영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Ÿ 한국 행정안전부 공공 데이터: 국가 차원의 공공 데이터 포

털을 통해 접근한 다양한 통계와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의료기

관의 운영 현황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였다. 이

를 통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구조를 평

가하고자 하였다.

상기 자료는 대상 환자 치료의 질,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의료 

자원의 효율성 평가 등 다양한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되었다. 데이터 수집과 처리는 해당 기관들의 가이드라인과 개

인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모든 

데이터는 익명화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연구의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였다.

3) 통계 분석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다음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Ÿ 기술 통계 분석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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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의 진료 건

수, 치료를 요하는 환자 수,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및 빈도 등

을 수집하고 요약한다. 코로나 환자군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

해 입원 기간, 중환자실 이용 빈도, 인공호흡기 사용 등 중증도 

지표를 사용한다. 또한, 환자의 연령, 성별, 기저 질환의 유무 

등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질병의 중증도를 연관 지어 분석하

여, 각 의료기관별 특성 차이를 파악한다. 데이터는 평균, 중앙

값, 범위, 표준편차 등을 계산하여 요약되며, 히스토그램, 상자 

수염 그림 등의 그래픽 도구를 통해 시각적으로도 표현된다.

Ÿ 비교 통계 분석 (Comparative Statistical Analysis)

   공공 병원과 민간 병원 간의 진료 부담과 효율성을 비교하

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분산 

분석(ANOVA), 비모수 통계 방법 등을 사용한다. 병상 이용률 

및 사망률 지표를 통해 두 그룹 간의 통계적 차이를 확인한다. 

다변량 분석을 통해 다양한 변수가 진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평가하며, 특히 다중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중요 변수

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한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이나 패널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기도 한다.

2. 연구 결과

1)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자 통계, 그리고 의료 이용 현황 

분석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입원 필요 비율 및 평균 입

원 기간은 의료 시스템의 대응능력과 부담 정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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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중복 감염을 포함하

여 총 630,838명에 이르렀고, 중복 감염을 제외한 실제 확진자 

수는 581,500명으로 확인되었다. 이 기간 코로나19 관련 사망

자는 2020년에 950명, 2021년에는 5,030명으로 집계되었다.

   확진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의 

비율은 2020년 74%에서 2021년 51.2%로 감소하였으며, 평균 

입원 일수도 2020년 16.9일에서 2021년 10.1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대중의 감염병 이해도의 

향상, 의료 대처 능력의 성장, 그리고 국가 의료 체계 내 감염

병 대응 전략의 변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나, 

생활치료센터의 설립과 재택 치료 시스템의 가동은 의료 체계

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2) 코로나19 입원 환자 및 입원 치료 담당 의료기관 분석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

은 환자는 총 296,959명에 달했다. 이 중 약 68%, 즉 201,684

명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32%, 즉 

95,275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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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기간 동안공공의료기관 중 93개소 (76.2% 에 해당)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담당하였으며, 민간의료기관에서

는 330개소 (전체의 19.0%) 가 상기 역할을 수행하였다.

   코로나19 위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을 갖

춘 의료기관은 공공 부문에서 12개소 (전체의 9.9%), 민간 부문

에서는 45개소 (전체의 2.7%)로 집계되었다. 

3)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자 수 추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네 개의 대유행 시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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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1차 대유행 (2020년 1월~7월): 초기 확산기로, 확진자 수

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다소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Ÿ 2차 대유행 (2020년 8월~10월): 여름말부터 가을까지 이

어진 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Ÿ 3차 대유행 (2020년 11월~2021년 6월): 겨울철을 거치며 

확진자 수가 증가하였고, 이는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안겨주

기 시작했다.

Ÿ 4차 대유행 (2021년 7월~, 델타 변이 유행 기간): 델타 변

이의 등장과 더불어 확진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1년 말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해당 기간 확진자 및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위와 같다. 특

히 4차 대유행 시기에는 사망자 수 또한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중증도를 반영한다.

 
4) 코로나19 입원 진료에서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각 유행 시기별로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한 코로나

19 환자의 입원 환자 수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연구 기간 전

반에 걸쳐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과반을 초과하는 

입원 치료를 담당하였으며, 특히 2차 대유행 시에는 입원 환자

의 80% 이상을 수용하였다. 공공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안정

적인 재정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중증 환자 관리 및 대유행

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갖추어 대규모 환자 유입에 더욱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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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추세는, 4

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바뀌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공공의료기관의 기존 병상으로는 환자 수용에 한계가 

생겼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병상 확보 행

정명령을 시행하였고, 이후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 

수와 그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5)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진료에서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공공의료기관은 초기 위 중증 환자 관리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팬데믹 초기 공공의료기관의 위 증증 환자 수용 

비율이 일정 기간 동안 높게 유지되며 중환자에 대한 필수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나타낸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팬데믹 초기에는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코로나19 위 중증 환자 수용률이 낮았으나, 팬대믹 중 후반으

로 갈 수록, 중환자 수용 비율이 빠르게 높아졌다. 이는 민간의

료기관이 팬데믹 중 후반부터 위 중증 환자 치료에 상당한 기

여를 하였음을 보여준다.

 

6) 의료기관별 코로나19 사망자 비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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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사망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

하였다. 이는 사립대병원에서  많은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

았음을 나타낸다. 지역종합병원도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자 비

율을 보여, 이곳 또한 중환자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과 기타 민간병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자 비

율을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중증 환자 관리에 있어 이들 기

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었거나, 환자 수용 능력이 더 높은 

기관들로 환자가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7) 의료기관 별 병상 수를 기반으로 한 중환자 병상 운영 상

황 분석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중환자 병상은 

총 10,899개로 보고된다. 이 가운데,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 

병원이 보유한 중환자 병상은 1924 개로 전체 중환자 병상의 

21.7%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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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변이에 의한 제4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던 2021년 12

월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진료 중환자 병상은 

1384개가 확보되었다. 당시 국립대병원에서 470개, 지역거점병

원에서 415개의 중환자 병상을 공급하였는데, 이로써 공공병원

에서 제공된 중환자 병상은 전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의 

63.9%에 해당했다.

   국내 공공병원 중환자 병상의 수가 1924개임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46% 인 885개의 병상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운영되었다. 즉, 공공병원은 제한된 중환자 병상 자원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하였던 것이다. 이는 향후 중환자 치료 자원의 계획과 분배에 

있어 공공병원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민간병원과의 협력 구

조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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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실 진단과 평가

1. 연구의 배경 및 질문

 COVID 19 팬데믹은 한국 사회를 비롯하여 전세계 인류에게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과 3T(검사/격리/치료) 정책 등은 일상생활을 무너뜨렸으나 사

람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이에 적응하여 위기를 넘어섰으

며 이렇게 체득된 삶의 방식이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 개인 

네트워크, 민간 시장 시스템, 그리고 국가 공공서비스 시스템 

등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는 ‘팬데믹 생활

방식’이 등장하였고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전방위적 확산이

다. 쇼핑과 같은 일상생활 방식에서부터 업무 회의와 같은 일

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 속에 깊이 자

리를 잡았다.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

용자들에게 국한되었던 비대면 의사소통 방식이 전 사회에 빠

르게 펴졌다. 팬데믹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 한

국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겼다. 시민들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생활에 받아들임으로

써 이루어졌기에, 일종의 ‘강제된 혁신’이라 할 수 있다. 널리 

주목받고 있는 ‘K-방역’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대응이라는 측면, 

즉 시민이 혁신 주체로서 활동하고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그것

이 강제된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대응 혁신의 ‘강제성’이라는 속성은 

우리 사회에 내재한 불평등을 도드라지게 하였다고 여러 평가

에서 지적하고 있다(시민건강연구소, 2021; 김남순 외, 2021). 

감염 위험, 의료접근성, 정보 접근성, 노동 환경, 자유의 억압, 

보건돌봄인프라의 한계 등, 한국 사회의 약한 고리가 드러났으

며, 취약계층은 ‘위험 불평등’에 더욱 노출되었다. 지적 장애 노

숙인이 코로나 감염 진단 후, 공동 시설에 머무르지 못한 채, 

내원 금지로 복용하던 약조차 받지 못하게 되자, ‘묻지마 폭행

범’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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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준다(오세운, 2023). 

   따라서, 본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시민이 함께하는 방역 연구개발사업’을 구상하고자 한다. 시민

을 ‘혁신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상함

에 있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과 같은 과학기술 공급 중심 

접근(Frame 1, Frame 2)에 더해 소비 중심 접근(Frame 3), 즉 

생활 방식의 혁신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차원(Scope)

을 부가하는 일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 후의 연

구개발사업은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취약계층 불평등 문제를 고려하는 방안

도 담을 필요가 있다.  

   과학자·연구자 그리고 기업과 구별되는 혁신주체로서의 시

민의 가능성에 대해 1차년도에 논의했으므로, 2차년도에는 시

민의 사용자로서의 역할, 소비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시티즌십 

보유자로서의 역할 등 세가지 차원에서 시민의 역할을 보다 깊

게 들여다 보고자 한다. 이는 시민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혁신

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이며 시민과 함께 하

는 새로운 연구개발사업의 구성에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시민은 혁신주체로서 지식 

생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으며 세부 질

문으로서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자이자 고객으로서 어떤 기여

를 할 수 있는가?”, “소비생활을 하는 일상 생활인으로서 어떤 

기여를 하는가?”, “시티즌십을 보유한 의사결정자로서 어떤 기

여를 하는가?”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서비스 가치 공동창출’, 

‘일상생활방식(Practice) 혁신’, ‘시티즌십 학습과 실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 답을 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개요를 제안한다.    

   먼저, 기존 연구개발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기

술개발 추진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NTIS DB에 기록된 2020년

에서 2023년 사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연구개발과제 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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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체가 연구책임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추

출한다. 최근에 작성된 ‘제3차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22~2026)’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민 참여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본다. 시민의 역할

에 대하여 세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

께 하는 방역연구개발사업의 모습을 제안한다. 

Ⅱ 연구 결과

1. 시민단체 주관 연구개발과제 분석(NTIS DB)

NTIS에서 제공하는 Openapi 서비스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각각이 지원한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의 모든 과제를 추출하고, 이 중에서 

연구책임자로서 ‘기타’인 과제를 뽑아내었다. 보건복지부의 총 과제 수는 

12,294개, 질병관리청의 총 과제 수는 1,394개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기타’인 

과제의 수는 각각 785개와 97개이다. 2023년도의 연구책임 과제 수행기관을 

따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경우, 대학이 가장 많은 1089개를 수행하였고, 

병원 및 정부부처가 615개, 중소기업이 569개, 출연연구소가 135개를 

수행하였다. 기타는 50개 과제의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중견기업(23개), 

국공립연구소(11개), 대기업(6개)이 뒤를 이었다. 질병관리청 과제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과제 수로 구분하면 대학(116개), 병원 

및 정부부처(107개), 중소기업(42개), 국공립연구소(17개), 출연연구소 

(12개)의 순으로 놓을 수 있다. ‘기타’는 15개의 과제 수행 연구책임자를 

기록하였다. 

    연구 주관기관이 ‘기타’로 분류된 과제 전체, 즉 785개 보건복지부 

과제, 97개 질병관리청 과제들의 연구책임기관을 직접 리스트에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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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워드클라우드가 보여주고 있듯이,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재활공학연구소, 대학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국민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스스로를 ‘기타’로 분류하여 NTIS에 기록하였다. 병원이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등 분류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수행기관이 스스로 입력하고 

이에 대한 보정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시민단체의 성격을 띠는 기관이 수행한 과제로서, 

보건복지부 과제 중에서, 2021년 ‘한국척수 장애인협회’가 수행한 

‘척수장애인 건강체력 가이드라인 및 만성질환 위험도 예측모델 개발’과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가 수행한 ‘시각장애인의 비대면 생활을 위한 

보급형 촉각패드 및 전자단말기 개발’을 고를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의 

~ 전자단말기 개발’ 과제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연속과제로서 계속 

진행되었고, 연구주관기관이 ‘장애인 인권센터’로 바뀌었는데, 이는 

수행주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조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질병관리청의 ‘기타’ 과제에서는 시민단체 주관 과제를 찾아낼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과제는 극소수임을 보여준다. ‘예측 모델 개발’은 

서비스 성격의 과제, ‘촉각 패드 및 전자단말기 개발’은 제품 성격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시민단체가 또는 시민이 혁신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과제가 많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서비스 또는 제품 개발의 성격을 

갖고 있음 또한 알려준다.  

2. 제3차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22~2026)

위의 시민단체 주관 연구개발과제 분석은 ‘연구개발활동 내용’을 분석한 

1차년도 과제 범위에 속한다. 2차년도 과제로서 제안한 ‘연구개발사업 

기획’ 분석은 ‘제3차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이하 제3차 

추진전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2>의 분석 틀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혁신 주체로서의 시민을 고려하고 있는지 Frame 3의 성격을 얼마나 

띠고 있는지, 정책 목표와 정책 과제를 살펴보면서 분석하였다. 제3차 

추진전략이 분석 대상 모두에 대응하여 작성되지는 않았기에 정책 목표와 

정책 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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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추진전략은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그 미션으로서 첫째 국가 감염병 R&D 책임·협력 생태계 강화, 

둘째 위기상황 대비·극복 핵심기술(진단, 백신, 치료제, 물품 등) 조기 확보, 

셋째, 첨단과학기술기반의 전방위 미래 K-방역체계 전환 등을 내세우고 

있다. 26년 달성 목표로서 백신 국산화기술 수준을 50%에서 70%로 향상, 

방역 전략 물품 확보를 2개에서 11개로 증가, 감염병 보건안보수준을 

70점에서 77점으로 향상, K-방역수출은 73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감염병 

대응기술 수준을 80%에서 85%로 향상시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4대 전략 및 13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1전략은 ‘국가 감염병 R&D 책임기반 강화’, 제2전략은 ‘감염병 

위기극복 핵심기술 확보’, 제3전략은 ‘감염병 연구협력 생태계 확대’, 그리고 

제4전략으로서 ‘전방위 미래 방역체계 구현’을 내세우고 있다. ‘국가 

방역연구개발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에 4번째 전략인 

‘전방위 미래방역체계 구현’을 대상으로, 특히 3번째 추진 과제인 ‘현안해결 

및 미래대비형 전방위 국가 방역체계 구축’(이하 국가 방역체계)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른 전략과 정책 과제들 대부분은 새로운 과학기술 

공급중심의 입장을 띠고 있다.

    ‘국가 방역체계’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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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감염병 유행차단을 위한 감염관리 강화’, ‘감염병 현장대응 기술 

고도화’, ‘회복력 중심의 감염병 확산방지 기술 개발’. 본 연구의 논의 상 

주목할 만한 과제로서 2번째 방안으로 제시된 ‘감염병 현장대응 기술 

고도화’를 들 수 있으며 그 내용으로 제시된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 

방역모델 개발’에 시민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파·유행·확산 패턴 정보 전달기술 개발 및 지자체 방역요원 대응 

매뉴얼·솔루션 개발’을 그 내용으로 나타내고 있어 지역 자원의 참여, 지역 

시민의 참여 기회를 열어 놓고 있다고 하겠다. 

   3번째 방안으로 제시된 ‘회복력 중심의 감염병 확산 방지 

기술개발’에서도 시민의 참여와 Frame 3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인구집단별 감염관리 기술 및 심리사회방역/생활방역 솔루션 개발’과 

‘의료현장 감염 회복 기술개발’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전자의 정책과제는 

‘인구집단별 생활·행동 패턴에 따른 위험 측정 모델 및 맞춤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현장인력, 접촉자·자가격리자, 일반 국민 등 대상별 

심리적 손상 지원 기술 개발’, 그리고 ‘개인생활 방역기술 개발 및 실시간 

감염 위험도 알람시스템 개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시민의 참여와, 

시민으로부터의 기여를 필요로 하며, 기술 중심이 아닌 시민 맞춤형으로 

그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정책 과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후자의 정책 과제, ‘의료현장 감염 회복 기술개발’은 감염 위기 

상황에서의 의료진의 회복 탄력성을 지원하는 기술 개발을 지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방문자 사전선별,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 재난상황 

운영 지침 등 의료기관 진료 프로세스 개선 및 진료 연속성 기술개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천·활용·상호작용 기반의 학습(DUI-mode)을 필요로 하므로 Frame 3 

성격의 기술개발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의료진을 포함한 시민 스스로가 

감염병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안해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겠다.

   ‘국가 방역체계 구축’ 추진 과제는 다부처사업인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복지부 사업인 ‘감염병 의료안전강화 기술개발사업’, 

행정안전부 사업인 ‘부처협력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추진 

전략은 밝히고 있다. 2022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해당연도 예산이 각각 

58.9억 원, 108억 원, 62억 원으로서 총 23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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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2022년도 전체 예산, 5,081억 원에 비하면 

그리 많지는 않으나 시민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을 함에 있어 시민이 

참여하는, 혁신 주체로서 활약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을 띨 수 있는 정책 

과제는 존재하지만 그 비중은 작고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도 않다. 

과학기술 공급 중심의 기존 접근, 즉 Frame 1, Frame 2의 정책 기조가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제시된 목표 또한 

기술개발 및 수출 등 공급중심적이고, 비용 감소 등 소비 부문, 수요 부문에 

대한 목표, 그리고 방역 시스템 전체적인 목표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혁신주체로서 파악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혁신활동을 바라보는, 시민이 스스로의 방역과 감염병 예방 

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방역 시스템을 설계하고 

연구개발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맥락에서의 분석은 이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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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 주체로서의 시민의 다양한 역할

1) 사용자/고객으로서의 시민

   사용자의 신기술 개발에의 기여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Von Hippel, 

1988). 사용자는 필요와 선호를 기업에게 알려주어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도울 뿐 아니라 때로는 축적한 ‘현장 지식’(Local Knowledge)를 토대로 

스스로 신제품을 개발하기도 한다. 대체로 현장 지식의 상당 부분은 

‘암묵지’의 속성을 띠기에 이것은 쉽게 제작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서핑 

보드’ 혁신의 예에서처럼 때때로 사용자들은 직접 제품을 개발을 담당하는 

사용자 주도 혁신의 주체로서 역할하기도 한다.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과 ‘데이터 경제’의 도래는 

시스템 차원에서 신기술 사용자로서의 시민의 역할을 새롭게 드러내고 

있다. 먼저 데이터의 원천으로서 즉, 의료 데이터, 건강 데이터, 생활 데이터의 

생산자이자 제공자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많은 Mydata 型의 새로운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기술의 사용자들, 시민들의 데이터 

제공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시민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화, 맞춤화가 가능해지면서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사용자들의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에의 데이터 기반 참여는 그동안의 

‘가치 사슬’(Value Chain) 참여에 더해지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혁신도 

가져오고 있다(임홍탁·한정원, 2019). Dell의 컴퓨터 사양 정하기 

서비스에서부터 시작한 사용자의 가치 사슬 참여는 Shapeways.com, LEGO, 

LULU 등 주문, 제작 판매를 모두 플랫폼에서 가능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였다. Interface Inc.의 카펫 교환서비스, Rolls-Royce의 항공기 

엔진 비행시간 판매 서비스 등과 같은 제품-서비스 시스템(PSS: 

Product-Service System) 또한 등장하며 제품 판매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서비스업으로 바꾸고 있다. 플랫폼에 남아 있는 사용자 개인의 

거래행위 기록은 DB가 되어 추천 서비스의 원천 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이렇듯 사용자 즉 시민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에 기여할 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플랫폼과 제품-서비스-시스템의 

등장은 기존 비즈니스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시스템 혁신에 이를 수 있음을 

알려주며, 이는 사용자들,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 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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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함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신제품 및 서비스 등장에서의 사용자 역할 확대, 즉, 시민들의 

혁신주체로서의 역할 확대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현실화되었음은 

분명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제품과 서비스의 관계, 기업과 

고객의 관계, 공급자와 사용자의 관계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지배 논리’(LDS: Service Dominant Logic)는 ‘모든 거래는 서비스를 

근간으로 이루어지며 상품은 서비스의 일부를 구성하는 매개체’라고 

주장하며, 기존의 제품 중심, 기업 중심, 공급자 중심의 거래 행위 분석 

패러다임을 비판한다(Vargo & Lusch, 2004). 거래 행위의 가치란 물건의 

이동이나 소유권의 교환처럼 실체의 ‘교환에서 발생하는 가치’ (Value in 

Exchange)도 있지만, ‘사용을 통해 얻어지는 가치’(Value in Use), 즉 쓰면서 

얻는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며 오히려 더 다양하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제품 거래 행위의 가치 발생은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가 활용할 때, 진정한 가치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매장의 분위기,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경로 등 다양한 접점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제품은 본질적으로 서비스 요소를 포함하며 그 서비스 요소는 상당 

부분, 활용할 때, 사용자에 의해서 발생하기에 그 가치는 공급자와 사용자의 

‘공동 창출’(Co-creation) 결과물로 정의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신제품, 신기술의 사용자로서 시민은 비즈니스 가치의 ‘공동 

창출자’로서 역할 할 수 있다. 축적된 현장 지식을 직접 공급하고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에 기여하고, 본인의 신체 데이터나 거래 활동 데이터를 

제공하고 가치 사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전환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제품-서비스-시스템의 등장,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가치 창출의 축이 제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은 물적 토대인 제품의 

중요성이 약화된다기보다는 새로운 가치가 발생하는 곳을 보다 정확하게 

쫓은 결과이다.  점점 더 ‘맞춤화’(Customization)로, 또 ‘데이터 기반의 

지능 자동화’(Intelligent Automation), 그리고 거래 행위의 

‘플랫폼화’(Platform)로 시장은 움직여 가고 있으며 이는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전체 경제 시스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민은 사용자로서 신기술 혁신,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같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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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2) 소비자/일상생활인으로서의 시민

    시민을 ‘사용자’로서 바라보는 분석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 시민이 혁신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시민을 ‘소비자’로서 바라보는 것은 실제 

소비활동을 하는 일상 생활인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혁신 주체로서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개발에 있어 시민의 역할이라는 질문은 사용자 입장의 

분석이라 한다면, 소비자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이동’ (Mobility)이라는 

생활방식, 생활기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전기자동차를 포함하여, 자전거 

타기, 대중 교통 수단 늘리기, 출퇴근 시간 조정하기 등 생활 방식이나 

기능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일상생활인으로서의 시민이 혁신주체로 역할하는 혁신은 첨단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문제 해결, 시스템 혁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Practice’접근, 즉 ‘일상생활방식’ 접근은 소비자로서의 시민의 혁신 

활동을 더욱 잘 드러내게 하는 분석의 틀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McMeekin & Southerton, 2012; Spurling et al., 2013). 일상의 

생활방식이란 ‘일종의 관행으로서 특별한 생각 없이 시민들이 매일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기업이 생산방식, 루틴을 갖고서 매일의 생산활동을 

하듯이 시민들도 소비자로서 삶을 영위하는 일상생활방식 일종의 루틴이 

존재한다. 일상생활방식은 사회적 구조와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며 그것을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써 구조와 맥락을 또한 만들어 내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일상생활방식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기보다는 사회적 

산물이며, 동시에 일종의 맥락과 구조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소비 생활을 바꾸기 위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대체로 ‘개인’의 

소비 행태를 바꾸는, 즉 ‘개인’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이므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잘 갖추면 문제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선택한다든지, 행태를 바꿀 것이라는 입장이 대표적이다. 

경제적 동기만으로 소비 행태를 바꾸는 것이 부족하다면, 켐페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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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사회적 가치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녹색 행동을 유도하는 

사회심리적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기술을 선택하더라도 Rebound 

효과로 인해 전체 소비는 줄지 않기도 하며, 녹색 가치에 대한 개인의 

신념 강도가 항상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개인’에 

초점을 맞춘 방안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고 일상생활방식 접근은 이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McMeekin & Southerton, 2012). 

   ‘일상생활방식’ 접근은 소비행위를 개인적 산물이 아닌 사회적 산물로 

이해하고 그 혁신 또한 사회적 수준에서 고안한다. 일상생활방식의 3가지 

구성요소로서 ‘물적 토대’, ‘역량’, ‘사회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변화를 통해 일상생활방식 혁신에 접근하고 있다. 물적 토대는 기술, 인프라, 

제품이나 서비스 등 소비 행위에 관련한 물적 요소(Material)를 지칭한다. 

역량은 소비자들이 보유한 일상생활방식을 영위하는 지식이나 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의미란 해당 일상생활방식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규범, 평판 등을 의미한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 일상생활방식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인지, 선망을 받는 것인지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동수단임은 분명한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지는지, 힘들고 땀나고 위험한 일로 

여겨지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일상생활방식의 혁신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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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은 영국 맨체스터의 Cycling Hub 사업과 한국의 버스 

중앙차로제도의 도입을 ‘일상생활방식’ 혁신 사례로서 정의하고 그 

요소들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각각 자전거 출퇴근 늘리기, 버스 

이용 늘리기를 목표로 시민들의 ‘일상생활방식’을 변화시킨 성공적인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 ‘버스중앙차로제도’의 경우, 주목할 것은 ‘버스전용 

중앙차로’의 설치라는 공공 인프라, 즉 ‘물적 요소’를 바꾸었다는 점이다. 

‘물적 인프라’의 변화는 ‘구조’를 바꾼 것이므로 이것을 달성하는 것에 많은 

이견이 있었을 것이며, 의사결정하는 정치적 과정이 핵심적인 단계였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일상생활방식의 변화에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이 주요한 과정으로 작동함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환승카드 서비스나 환승 요금 할인 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들의 버스 활용 

수단에도 변화를 주었다. ‘역량 요소’로서 카드 보급 및 안내, 운전기사 

교육, 일반 시민 교육은 이미 카드 사용은 일상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사회적 의미 요소’의 변화를 위해 버스 이용의 장점, 

즉 환경친화적이고, 저렴하고, 빠르다는 인식으로 변화시키는 캠페인 등을 

벌였으며, 실제로 버스중앙차로 도입 이후 버스 이동 속도는 예전보다 

빨라졌다. 

   일상생활방식의 변화, 즉 버스 타기를 늘리는 것은 버스 숫자를 

늘린다든지, 버스 타기 캠페인 강화에 더해 전용차로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물적 요소 및 기술의 변화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의 역량, 해당 Practice의 

사회적 의미와 함께 인프라 성격의 물적 요소를 변화시키는 것이 크게 

영향을 준다. ‘기술’의 영향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물적 요소가 변화를 막는 요소로도 역할 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의 자전거 출퇴근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맨체스터가 평지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지 경사지가 많은 

지역이었다면(ex. 부산) 아마도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그들의 소비활동을 변화시킴에 있어 그 일상생활방식 

관련, 물적 요소와 기술, 본인들의 역량, 그 활동의 사회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때로는 ‘버스 전용차로제도’와 같은 대중 

교톻시스템 자체의 변화에 이르기도 한다. 즉, 소비 혁신에 대한 

일상생황방식 접근은 ‘개인’ 행태 접근과는 다르게 시스템 차원의 혁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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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한다. 시민은 소비자로서, 일상생활인으로서 

개인 소비 행태 수준의 혁신뿐 아니라 시스템 수준의 혁신, 특히 해당 

일상생활방식 담당하는 ‘공공 서비스 시스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3) 의사결정자로서의 시민: 시티즌십의 학습과 실천

    일상생활방식으로서의 공공 서비스를 바꾼다는 것은 시민이 

생활인으로서의 실제 방식을 변화시킴에 더해 공공 서비스 의사결정자로서 

그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려준다. 민간 서비스의 혁신은 시장에서의 

거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반면, 공공 서비스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며 시민은 주권자로서 그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일상생활방식의 변화가 공공 서비스 시스템의 

혁신에 이를 수 있음은 해당 일상생활방식과 관련한 공공 서비스의 변화, 

특히 그 물적 요소나 기술, 물적 인프라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해당 이슈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 의사결정의 변화가 함께 해야 가능하다. 

여기에서 시민의 혁신주체로서의 3번째 역할, 즉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시티즌십’(Citizenship)은 시민의 의사결정자 역할을 포함하여 

민주사회에서의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Marshall, 1964).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 시민권, 

최소한의 생활 영위를 위한 국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사회적 기본권에 

더해 정치적 의사결정에의 참여라는 정치적 기본권이 시티즌십의 기본 

권리를 구성한다. 시티즌십은 또한 시민의 권리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한 시민의 의무, 시민적 가치와 행동규범 또한 포함한다. 스포츠맨십이 

수준 높은 경기, 공정한 경기를 펼치기 위한 규칙의 준수와 더불어 적극적 

역량 개발과 참여라는 스포츠 공동체의 약속을 담고 있듯이 시티즌십은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규범 준수, 역량 개발, 참여라는 

시민의식 공유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정치적 시티즌십은 시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의 참여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칭한다. 여기에서 의무란 의사결정 과정에의 단순한 참여가 

아닌, 해당 이슈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지니고 숙고한 상태에서의 

참여, 즉 ‘숙의의사결정’(Informed Decision-Making)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민주적 절차로서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해당 이슈에 대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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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가들과 상호작용하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정치적 시티즌십을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숙의의사결정 없는 참여는 자칫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절차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치적 동원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Miles, 2008).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숙의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항상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 광우병,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등의 과학기술 안전성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그 

이슈 전문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숙의의사결정 하기를 어렵게 한다. 이런 

이슈들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대체로 전문가의 의견이 강하게 작동하며, 

이는 시민과 전문가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역량 차이(Gap)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해당 이슈에 대한 고유의 

의견 또한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의사결정자로서의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시티즌십을 실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새로운 시티즌십’에 대한 제안이 등장하였다. 

‘디지털 시티즌십’(Digital Citizenship)은 한편으로는 시민의 권리로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는 정책,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등의 

안전망 정책을 요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의무로서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프로그램 참여 및 학습을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Hintz et al., 2019).  ‘과학적 시티즌십’(Scientific Citizenship)은 

과학역량 강화를 위한 대중과학교육에 더해 시민과학, 리빙랩 등을 통한 

시민의 직접적 과학활동 참여 및 수행을 강조한다(Irwin, 1995, 2015; 

Mejigaard & Stares, 2010; 이영희, 2014). 새로운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정치적 시티즌십의 실행, 즉 숙의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역량 

습득 책무가 발생함을 의미하며 이를 디지털 시티즌십, 과학적 

시티즌십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강조해야 할 것은 시민의 의사결정자로서 

역할한다는 것은, 즉 역량을 학습하여 의사결정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전문가로부터의 지식을 전수 받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은 

전문성의 기반인 ‘과학기술적 역량’ (Scientific & Technological Faculty)뿐 

아니라 ‘인간적·윤리적·경험적 역량’ (Humane, Ethical & Experi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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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가와의 상호작용과 학습을 통해 이 

역량들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한다(Jasanoff, 2004). 전문가들이 간과했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도 시민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일본 시민들은 정부와 전문가가 제공하는 식품 

‘안전’(安全) 정보에 더해 식품 ‘안심’(安心)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 

모임을 구성하고, 측정도구, 측정방식, 측정기준을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과학적 시티즌십’을 학습, 실천하기도 하였다(Sternsdoff-Cisterna, 2020). 

방사선이라는 과학적 지식을 다룰 줄 아는 역량을 구축하였으며, ‘안전’ 

정보에는 담기지 않았던 ‘안심’이라는 ‘가치’가 담긴 지식을 스스로의 학습을 

통해서 생산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은 의사결정자로서도 혁신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 인프라에 관한 의사결정에의 참여는 공공 서비스 시스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전문가의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 

참여, 실질적 기여 즉, 정치적 시티즌십이 발휘되려면, 숙의의사결정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때로는 새로운 시티즌십의 학습과 

실천을 요구한다. 디지털 시티즌십, 과학적 시티즌십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시티즌십으로서 국가의 권위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의 새로운 

권리이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학습 기반 역량 증진 책무를 담는 새로운 

시민의식을 의미한다.  시민의 의사결정자로서 혁신주체 역할은 때로는 

이러한 새로운 시티즌십의 학습과 실천을 의미할 수도 있다. 

   

4) 혁신주체로서의 시민과 팬데믹 시티즌십

   혁신주체로서의 시민의 다양한 역할, 즉 사용자, 일상생활인,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서비스의 사용자로서 시민은 

비즈니스 가치의 공동 창출자로서 역할한다. 현장 지식과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에 기여하며 가치 사슬 참여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에 힘입은 제조업 

서비스화, 제품-서비스-시스템(PSS)의 등장은 정보화(Digitization) 단계, 

디지털화(Digitalization) 단계를 거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시스템 혁신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 

혁신주체로서의 시민의 역할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더욱 드러나고 있다. 

다만, 주로 가치 사슬의 후방에서의 가치 창출을 담당, 즉 이미 어느 정도 

개발된 기술의 혁신에 효과적이며 가치 사슬 전방이나 과학집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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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의 신기술 개발에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공급부문보다는 

소비부문에서 사용자로서의 혁신주체 시민의 역할이 더 두드러질 것이다. 

   소비자/일상생활인으로서 시민은 ‘일상생활방식’(Practice)의 혁신, 

즉 기술 자체의 혁신보다는 그 사회적 기능 수행 방식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로서의 시민은 전기자동차 개발에 혁신주체로서 

기여할 수 있다면, 소비자/일상생활인으로서의 시민은 ‘이동하기’(Mobility) 

방식의 혁신, 즉 ‘공유 자동차’ 방식으로 전기자동차 활용도의 증가를 

지향하는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일상생활방식을 이루는 세 가지 구성요소 

즉, 물적 요소, 역량, 사회적 의미 등의 각각의 변화 혹은 그 관계의 변화 

분석을 통해 혁신을 이해하고 기획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사회적 선택까지 포괄하기에 시스템 혁신에 끼치는 일상생활인으로서의 

시민의 역할, 특히 사회적 기능을 공급하는 공공 서비스 혁신에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의사결정자로서의 시민은 정치적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통해 공공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이것이 시스템 혁신에 기여할 수도 

있다. 관건은 디지털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영향이나, GMO나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과학적 불확실성 문제 등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시민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가이다.  이러한 신지식 

역량이 내포한 구조적 격차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디지털 시티즌십’, ‘과학적 

시티즌십’과 같은 새로운 성격의 시티즌십이 제안되었다. 새로운 

시티즌십이란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에 더불어 필요한 

전문 역량을 학습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또한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그 학습을 통해서 때로는 전문가와 구분되는 시민 고유의 

입장을 의사결정과정에 투입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시장 시스템, 국가 시스템이 모두 작동하지 않는 상황, 

일반 시민 스스로가 살아 나가야 할 방안을 찾아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 대응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국가와 시민 

사이에 새로운 계약, 새로운 시티즌십, ‘팬데믹 시티즌십’이 필요함을 

알려주었다.  사용자, 소비자, 의사결정자로서의 시민이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개인정보는 어느 수준까지 공유할 것인지, 

취약계층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과 같은 새로운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즉 팬데믹에 대응하는 시스템 

혁신은 팬데믹 시티즌십의 구축 방안 모색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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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 제안

1. 시민과 함께 하는 국가 방역연구개발사업의 구상

 시민은 사용자, 소비자, 또 의사결정자로서 다양한 차원에서 혁신주체로 

역할할 수 있다. 시민은 기업, 공급자, 또 전문가 등과 상호작용, 학습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시티즌십에 대한 요구를 통해 국가와 시민의 

정치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새로운 지식, 가치의 창출 그리고 시스템 

혁신에 시민은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주체로서의 시민의 역할이 자동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혁신은 새롭고 진취적이지만 동시에 위험 감수의 속성을 

지닌다. 기존의 익숙한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연구개발사업의 기본 목적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험들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팬데믹 이후의 ‘국가 

방역 연구개발사업’이 달라져야 하는 점은 그 실험에 시민들도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경험은 방역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으며, 예전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의사결정도 필요함을 알려주었다. ‘팬데믹 시티즌십’은 시민들이 국가 

방역활동으로 팬데믹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공동체를 보호하는 활동에 

동참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즉 시민은 사용자로서, 소비자로서 또 

의사결정자로서 숙의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는 권리와 

책무를 모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가방역 연구개발사업이 이러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지원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림 4>는 시민이 혁신주체로서 활약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방역연구개발사업’의 범위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약물중심(과학기술)과 

비약물중심(행동중심)을 한 축으로 삼고, 다른 한 축은 중앙집중형 

관리(Centralized; Top-down)와 분산형 관리(Distributed; Bottom-up)로 

구성한다. 2사분면과 3사분면은 제품 연구개발, 1사분면과 4사분면은 

서비스 연구개발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2사분면에서는 과학집약적이며 

중앙집중적인 성격을 띠는 연구개발활동이 4사분면에서는 

시장중심적이고 지역중심적인 활동이 벌어진다. 1사분면에서는 중앙이 

지원하는 보편적 공공서비스 연구개발활동, 4사분면에서는 지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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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 또는 민간의 서비스 연구개발활동이 

일어난다. 기존의 방역연구개발사업이 제품 중심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1사분면과 4사분면은 신규 방역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그림 5>는 예상 과제들을 각 사사분면에 맞게 맵핑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알려진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먼저 맵핑하면, 2사분면에는 

Vaccine 개발이나 맞춤형 백신 개발, 3사분면에는 검사기/진단기, Mask 

개발 등을 배치할 수 있다. 봉쇄(Shut-down)는 1사 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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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Test-Trace-Treat) 솔루션 개발은 그래프 중앙에 위치시킬 수 있다. 

    ‘제3차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이 제시한 4대 전략 

13개 중점과제 중 제4전략 ‘전방위 미래 방역체계 구현’의 3번째 추진 

과제인 ‘현안해결 및 미래대비형 전방위 국가 방역체계 구축’이 제시한 

과제들(검은 글씨)은 주로 4사분면에 배치할 수 있다. ‘의료현장 감염 회복 

솔루션 개발’, ‘인구집단별 감염관리기술 및 심리사회방역/생활방역 솔루션 

개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모델 개발’, ‘지자체 방역요원 

대응 매뉴얼 솔루션 개발’ 등은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을 

갖는다. 

  기타 예상 과제로서 ‘Infodemics 대응 서비스’ 개발은 중앙집중적 방식, 

즉 소수의 전문기관이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1사분면과 2사분면에 걸쳐서 위치시킬 수 있다. ‘정신질환자 

복약관리서비스’ 개발은 ‘정신질환자 지역공공의료데이터플랫폼’ 

서비스에 연계되어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사분면과 4사분면에 걸쳐서 

자리잡고 지역에서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팬데믹 대비 매뉴얼’ 개발, ‘고등학교 팬데믹 대비 매뉴얼’ 개발 

등은 기본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 모델’ 개발이라는 

과제의 속성을 갖는다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세부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듯 시민과 함께하는 방역연구개발사업은 제품/기술 개발연구에 

더해 서비스 연구개발을 포함하며, 서비스 연구개발의 연구목표나 

연구질문의 기본 단위를 일상생활방식으로 삼을 수도 있다. 즉 

연구개발활동의 대상을 ‘일상생활방식’의 변화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 복약관리 서비스’ 연구개발은 

일상생활방식으로서 ‘복약’ 활동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의미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나 물적 인프라의 개발, 복약에 

대한 사회적 의미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수행할 수 있는 환자나 

관련 인력의 역량 개발 등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 

복약 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비대면으로 의사를 만나 상담하고 

처방전을 받고, 처방전 제출과 처방 약 수령을 배송 서비스를 통해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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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물적 인프라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진단과 처방은 

의사와의 직접적 만남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과 처방의 ‘사회적 

의미’의 변화, 즉 비대면으로 진단과 처방을 하여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의미의 변화 또한 요구한다. 비대면 진단 및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인프라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의사, 환자 및 관련 인력의 역량 

또한 필요로 한다. 정신질환자들이 그런 역량을 학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지원인력 역량 강화 또한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겨나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연구개발과제의 실제 내용이 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더해, 규제나 법규, 사회적 규범, 개인의 행태에 관한 새로운 

지식들이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로 생산될 것이며, ‘정신질환자의 

복약’이라는 일상생활방식의 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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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실 진단과 평가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과학기술 진보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과거 대변혁의 순간들처럼,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 바이

오기술 등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러한 물결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시키는 촉매

제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 변화를 견인하는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기

술혁신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비대면 방식의 일상화, 

원격 근무, 소통 및 거래의 새로운 형태 등 디지털 뉴노멀의 

확산을 마주한 현재 상황을 기술 진보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미래 사회의 변화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 결과

1.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기술혁신 연구에 있어 가장 신뢰성 있는 정보 원

천 중 하나인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팬데믹 이후 기술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미래의 변화방향을 예측하고 우리

나라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

석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표 1]의 정보원천으로부터 팬데믹 관련 보고서, 도서, 

뉴스를 수집하였으며, (Blei et al., (2003)가 제안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주요 주제들

을 도출한 후, 팬데믹 이후 주목받는 2개 기술(비대면 기술, 디

지털 헬스케어)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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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도출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2015년에서 2022년까지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표 2]의 검색식을 사용하여 수집

하였다. 기술 동향과 혁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특허 분류 

체계인 CPC (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를 활용하여 세

부 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친 영

향을 분석하여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

였다. 데이터는 ‘혁신의 숲’ 플랫폼6)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총 

7,129개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 현황, 투자 동향, 그리고 

특허 출원 현황 등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후, 팬데믹으로 인

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새로운 사업 기회가 국내 스타트업의 창

업 결정과 투자 유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계열 데이

터를 활용하여 창업 동향 및 투자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 분석결과 및 시사점

문헌분석과 뉴스를 대상으로 한 토픽 모델링을 통해 팬데믹 이

후 변화가 예측되는 분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비대면 기

술 분야가 선택되었다([그림 1] 참고). 

6) https://www.innoforest.co.kr/, 혁신의 숲 DB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
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회원사 및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맵에 등록되
어 있는 기업의 정보를 포함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DB로 판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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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동향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기술개발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 국가

별 특허 출원 비율은 팬데믹 전후에 있어 미국이 꾸준히 리더

십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도 상당수 특허

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고).

 

   팬데믹 이후 성장이 두드러지는 기술을 CPC 기준으로 살펴

보면 [표 3]과 같다. 

 

  

표에서 살펴보면 생체 신호 모니터링으로 전염병을 탐지하는 

기술(G16H50/80),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료 서비

7) 특허의 출원에서 공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계열 분석에 있어 최
근 2년 데이터는 해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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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전염병의 신속한 진료와 관리를 

위한 기술(G16H50/30, A61B5/4803, A61B5/7267), 장기적인 고

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코로나 블루와 같은 정신적 우울감 등

의 심리 치료를 위한 기술(G16H20/70), 증가하는 의료데이터의 

보안 기술(G06Q50/265), 원활한 원격의료 제공을 위한 클라우

드 기반 기술(H04L5/0053, H04W92/18)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 모니터링, 신속한 진단, 질병 

치료와 관리 등 디지털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서 개발되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2) 비대면 기술 동향

   비대면 기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꾸준히 혁신이 활

발한 분야로 우리나라의 기술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이다 ([그림 3] 참고)8). 팬데믹 이후 급성장하는 패턴을 보이지

는 않는데, 해당 분야는 기술개발의 연속성과 기술력의 축적이 

중요한 분야이며, 팬데믹 동안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초점

이 맞추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특허 출원 비율은 팬

데믹 전후 모두 미국이 꾸준히 높아 글로벌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성장이 두드러지는 기술을 CPC 기준으로 살펴

보면 [표 4]와 같다. 

                   

8) 특허의 출원에서 공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계열 분석에 있어 최
근 2년 데이터는 해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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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트업 기술 동향

   팬데믹이 우리나라 혁신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변

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의숲’ 플

랫폼에 등록된 국내 주요 스타트업 7,129개와 벤처 캐피털 정

보를 활용하였다. 

   첫째 국내 스타트업의 창업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4]과 같

다.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 신규 스타트업의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과 창업자들의 창업 결정에 중대한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9) 2023년은 DB는 수집 중으로 해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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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창업 분야별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팬데믹 이전에는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

였으나, 팬데믹의 충격으로 창업자와 투자자들이 더 안정적이

고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

다. 이에 블록체인/딥테크/AI, 커머스, 헬스케어/바이오, 제조/하

드웨어, 콘텐츠/예술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와 기술혁신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블록

체인/딥테크/AI 분야는 팬데믹 이후에도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며 특히 2023년에 급성장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헬스케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관찰된다. 반면, 일부 분야는 팬데믹의 영

향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신규 스타트업 활동이 축소되

어, 산업별 팬데믹이 미친 영향의 정도가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팬데믹이 경제에 미친 영향과 스타트업의 재정적 

탄력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재무 변화를 투자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10). 전체적으로는 신규 

스타트업 생성이 축소된 것과는 반대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

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

데믹 발생 이후인 2020년에도 평균 투자 금액이 급증하였는데, 

투자자들이 팬데믹 동안 특정 스타트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였고,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 2023년은 DB는 수집 중으로 해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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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투자 동향에서는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집중

과 기술 발전 속도 증가 및 시장 수요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특히, 블록체인/딥테크/AI 같은 분야는 팬데믹을 거치며 기술적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시장 수요가 급증한 분야로, 투자자들

이 해당 분야의 잠재적 성장에 주목하면서 높은 수준의 투자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및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관련 기술이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증가는 

장기적 비전과 위험 분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신뢰와 관

심이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특허출원 활동을 분석한 결과

는 [그림 6]와 같다. 특허출원 수는 신규 스타트업의 수와 시차

를 두고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 스타트업의 생

성이 활발한 시기와 특허출원이 활발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스타트업 출원 후 기술개발 성과가 발생하기이 시차와 특

허출원에서 공개까지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스타트업 수와 전체 특허 출원 수가 

비례하는 경항을 보이는 것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

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특허를 출원한 기업 중 특허 출원 

수 상위 10대 기업 또한 대부분 헬스케어/바이오 혹은 블록체

인/딥테크/AI관련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어11) 팬데믹 기간 동

안 비대면 서비스, 디지털 헬스 등 분야 특허 활동의 급격히 

증가하는데 스타트업의 기여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1) 각 스타트업이 관련된 산업분야를 최대 2순위까지 고려하였을 때, 팬데
믹 이전에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한 10대 기업을 살펴보면 헬스케어/바이
오 분야가 3건(1순위 3건), 블록체인/딥테크/AI 분야 6건(1순위 1건, 2순
위 5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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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이후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을 살

펴보면 [표 5]와 같이 헬스케어/바이오 및 블록체인/딥테크/AI 

분야에서 특허출원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당 분야는 최근 들어 기술적 중요성과 시장 수요가 크게 확

대된 분야로, 기술발전이 혁신을 유도하는 Technology-push와 

시장 수요가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Market-pull 요인이 모두 작

용하여 분야의 성장을 이끌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두 

분야 외에도 제조/하드웨어, 콘텐츠/예술, 커머스/교육, 통신/보

안/데이터 등에 있어 특허출원이 두드러지는 유망스타트업들이 

관찰되는데, 이 모든 분야는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의 비대면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원격 작업, 데이터 

보호 등 새로운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개발 영역에서 스

타트업의 기술혁신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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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 제안

1. 산업진흥과 규제정책의 조화

팬데믹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하며 많은 변화가 예상된 디지

털 헬스케어와 비대면 기술 분야에서는 신속한 기술개발과 혁

신이 필수적이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대면 기술은 기술

규제와 표준에 큰 영향을 받는 분야이다. 해당 분야의 기술적 

진보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진입 및 적응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국제 표준에 맞추는 기술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규제 샌드박스처럼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연

결하는 혁신적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기업들이 기술을 더 

자유롭게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적, 법적 장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접근 방

식은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

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분야는 Winner-take-all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기술주권 확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기술 선도 국가들과의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정부의 규제정책 외에도 산업진흥 정책이 중요하다. 정부는 

공공조달, 세제 혜택, 직·간접적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혁

신적 기업들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여 해당 기술을 빠르게 

상업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2.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스타트업 생태계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겪으

면서도 디지털 기술 관련 분야에서 큰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 이는 시장의 요구와 생활 패턴의 변화에 스타트업들의 신

속한 대응이 이루어졌음을 반영한다. 특히 시장 창출의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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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유한 블록체인/딥테크/AI와 같은 기술 중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해당 분야 기업

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스타트업은 변화하는 시장 조

건과 투자 트렌드에 적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체 

사업모형을 개발하여 내부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요구

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정부는 초기 스타트업 육성 외에도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 스

타트업 생태계의 강건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직접 

지원외에도 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유망 분야 전용 펀드 

조성과 협업 플랫폼 및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여 스타트업 성장

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혁신적 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

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기술개발 및 상업화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를 통해 스타트업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

을 것이다. 

3. 전략적 지식재산 확보 및 보호 지원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

고 기업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철저한 

보호가 필수적이다. 특히 헬스케어/바이오 분야와 비대면 기술

분야는 지식재산의 전략적 확보가 중요한 분야이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 확보와 보호 관련 다양

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

다. 이에 정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 하에서 지식재산 제

도의 글로벌 변화를 신속히 모니터링하여, 미래 핵심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적 자산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의 정책적 변

화를 기업들이 빠르게 인지하고 이에 대해 대응하도록 유도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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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혁신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강화

   팬데믹 이후 과학기술의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혁신시스템의 현황과 분석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과 활용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KEIT, KISTI 

등 일부 기관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토대로 혁신현황과 유망기

술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활동

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의 특성에 따

라 분석에 필요한 정보원천,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이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스타트업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경제적 위기에서도 혁신과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공 및 경쟁 우

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영역에서 정책의 성장이 정체되는지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특허분석을 통해 기술혁신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기술혁

신은 기술개발 외에도 상업화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업

화 활동을 대표하는 상표권에 대한 분석이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혁신주체(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활동(과제DB 등), 혁신성과(논문, 특허, 상표, 기술무역, 

상품무역 등)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한 DB를 통합

적으로 활용하여 국가혁신시스템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

의 구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팬데믹 등의 사건에 의한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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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실 진단과 평가

1. 연구 배경

전염병 유행 시국에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돌봄과 방역, 

저항의 사회적 과정들은 기존의 공동체의 범주와 개념에 대

한 의문을 제기한다. 본 논고는 20세기 북미의 결핵과 21세기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중심으로, 전

염병의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취약집단에게, 다양한 수준의 

공동체가 갖는 의미와 경험,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Raymond Williams는 <Keywords>에서 공동체

(community)의 여러 역사적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일반 평민

(‘common’ people)과 계급적 지위를 가진 지배층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Williams 1983: 75). 정치적 상황의 

변천에 따라, 공동체는 지역사회 내의 친밀한 관계와 정치적 

역동과는 동떨어진 공식적인 국가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이해

되었다 (Williams 1983: 76). 지역사회 참여라는 미명하에 동

원된 공동체는 중심과 주변의 정치적 지배 관계를 확고히 설

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지배 계층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도구

로 전락할 수 있다. 전염병 통제와 공중보건의 개입이라는 맥

락에서, 지역사회 공동체는 중앙의 국가 권력에서 바라본 길

들여지지 않고 저항하는 주변부라는 타자인 것이다 

(Wilkinson et al. 2017).

   본 논고의 저자는 University College London 인류학과에

서, Sonar-Global 프로젝트(Social Science Network for 

Infectious Threats and Antimicrobial Resistance, 신종전염병

과 항생제내성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유럽연합 프로

젝트)의 박사후연구원으로 우간다에 있던 콩고 난민을 대상으

로 에볼라 취약집단에 연구하던 중에,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창궐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에볼라와 코로나19는 상이한 바

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징으로 인해 다른 질병의 경과와 전파 

방식을 나타냈고, 아프리카와 한국의 의료체제, 정치,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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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맥락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만 에볼라와 

코로나 19 유행에 대한 고찰은 신종전염병 유행의 시국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어떤 저항과 돌봄이 나타났고, 공동체는 

방역 당국의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되었으며, 누가 공동체에서 

소외된 취약한 집단인지를 이해하는데, 실마리와 통찰을 제공

할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2022년 봄학기에 미국 Haverford College에서 <인

종과 전염병의 정치경제 Race and Political Economy of 

Infectious Diseases> 수업을 개설하여 강의했다. 이 강의는 

2020년 가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배경으로 구상하게 

되었다. 당시 코로나 19로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트라우마와 역사적 기억, 체현 Trauma, Historical 

Memory and Embodiment>수업을 강의했다. 홀로코스트 희

생자 후손들에 대한 연구를 모델로 시작된 세대간 트라우마

(intergenerational trauma)가 전쟁과 원주민 학살, 노예제의 

유산이, 현 세대에 어떤 역사적 상흔을 남기고 있는 지 확장

시켜 살펴보는 수업이었다. 그리고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던 가운데, 대학의 수업 내용을 탈식민

화하고자 하던 교수법 세미나에 참여하며, 인류학자 Laurence 

Ralph (2020)가 시카고 흑인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연구한 

<The Torture Letters>를 강의계획서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수민족과 이민자 자녀로 미국사회

에서 주변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겪은 부모들

의 과거에 대한 침묵과 트라우마를 재고해 보게 되었다고 평

가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로 충실하게 재해석 했다. 

   2020년 10월 26일, 필라델피아 경찰이 Wallace Walter Jr

를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며 경

찰 폭력 폐지(abolitionist) 시위에 앞장선 학생들이 감옥에 수

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하버포드 대학 총장 

Wendy Raymond가 학생들에게 시위에 참여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권고하는 담화문을 내었던 것이, 학생들의 집단 수업거

부 운동의 발단이 되었다. 당시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취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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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받지 못해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학생들

을 만나고 있던 필자는, 이 집단 수업거부 운동의 성명서와 

줌미팅에 참여하며, 이 운동을 주도한 학생들과 감옥에 수감

됐던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란 사실을 뒤늦

게 깨닫게 되었다. 학생들은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라는 역사

적 환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아메리카 원주민의 땅을 빼

앗은 터전 위에 흑인들의 노동 착취와 유색인종 학생들에 대

한 배제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백인 남성 중심의 학교 전통

과 현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수업

들을 개설하고 가르칠 것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

들여, <인종과 반인종주의 강의 개발 지원기금 Race and 

Antiracism Course Development Fund>이 조성되었다. 전염

병과 취약집단에 대해서 연구해왔던 필자는, 전염병이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을 양산해 내는 데 있어서 인종문제와 

어떻게 얽혀져 있는지 수업 준비를 통해 배워보고자 이 기금

에 지원하게 되었다. 본 논고는 <인종과 전염병의 정치경제>

수업에서 학생들과 함께 읽었던 글들을 중심으로,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흔적들이 취약집단들의 삶과 공

동체의 공간 구성, 사회적 배제의 논리에 미친 영향을 결핵과 

에볼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코로나 19가 한국 사

회에 남긴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해보았다. 

2. 문화와 건강

코로나 19 대유행 당시 각국의 상이한 마스크와 백신의 문

화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건강에 대한 관념은 사회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문화는 공유된 가치와 관념에 기반한 행

위와 생활방식, 그리고 이러한 공유된 가치와 의미를 지켜내

기 위해 만들어 낸 인간의 산물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 

사회에서 마스크의 문화가 돼지독감과 MERS 유행, 미세먼지 

파동을 겪으며 시민들의 일상적인 도덕적 실천과 과학적 지

식으로 정착해 왔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문화는 전통

사회의 틀에 갇힌 고정불변의 관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

변동에 따라 생성되고 폐기되며 재해석되는 역동적으로 변화

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대유행 시기에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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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것이 당연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마스크와 백신을 수용하는 태

도는 동일한 사회와 집단 내부에서도 종교와 인종, 계급, 젠

더, 정부에 대한 신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신념에 따

라 다양한 실천 양상을 보인다.

   마스크와 백신을 국가에서 공급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치

적 결정도, 마스크와 백신을 공공재로 바라봐야 하는지, 제한

된 예산을 공적 마스크 공급과 백신 보급에 편성해야 할 지, 

더 근본적으로 방역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경제적 희소성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고 바라봐야 하는지는, 우리 사회에서 역

사적 과정에 의해 형성되어 온 시민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공

유하고 있는 공공성과 정의에 대한 가치와 신념의 문화에 기

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강의 문화적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는 단순히 건강이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작적으로 

정의된 문화라는 독립변수를 측정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건의료계와 정부, 시민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이라고 믿어지는 가치와 논리, 근거, 정책이 자문화중심

주의적인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변동과 정치적 실천을 탐색

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와 건강을 

주제로 다룬 Lancet 위원회에는 (Napier 2014), “보건의료 영

역에서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무관심이, 전세계의 건강을 최

고 수준으로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는 종종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암묵적으로 공유

하고 있는 가치와 관념, 그리고 이에 기반한 실천으로, 개인의 

행동부터 정책 결정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에서 건강에 영향

을 미친다. 우리가 현재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서양의학과 

공중보건의 전문가적 지식들은 가장 우월한 형태의 객관적이

고 보편적인 ‘과학’이고, 그 외의 다른 모든 형태의 지식 체계

와 치유의 전통은 타파 되어야 할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명화된 ‘우리’와 미개한 ‘그들’을 구분 짓는 자문화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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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편견은 아닐까, 우리 자신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문화와 건강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타자

의 문화를 그들이 겪고 있는 건강 불평등의 원인으로 비난하

기 전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구집단을 만들어 낸 역사적 과

정과 정치경제의 구조적 폭력을 이해하는 것은,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의 계몽에 기반한 공중보건과는 다른 형태의 대안

적인 보건의 패러다임을 상상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논

고는 한 사회를 뒤흔든 전염병이 수많은 죽음 이후에 남긴 

상흔을 이러한 문화 변동으로 읽어내고자 하는 시도다. 

Ⅱ 연구 결과

1. 결핵이 남긴 것들 : 흑백주거분리, 이주민 배제, 문화적 학

살

1950년대 항결핵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20세기 초반 미국의 

인종간 사망률 격차(즉, 흑인 초과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결

핵이었다. 노예제 폐지 이후 산업화된 북부의 노동 인력을 채

우기 위해 흑인들은 볼티모어와 필라델피아와 같은 도시 슬

럼가로 이주해왔다 (Roberts 2009).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들

을 도시의 지도 위에 표시해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구가 주거 공간을 공유해야 했던 흑인 밀집 거주지역은 결

핵이 창궐했고, 이런 구역을 “폐 구역(Lung Block)”이라고 일

컬어 졌다. 사회학자 W.E.B Du Bois는 필라델피아 서부의 펜

실베니아대학 인근에 빽빽한 소규모 주택들이 늘어선 빈민가

(the 7th Ward)에서 5천 번에 가까운 인터뷰 연구를 바탕으

로 <The Philadelphia Negro (1899)>를 집필하고, 흑인이 거

주하는 집과 빈곤 수준을 지도로 남겼다. 그리고 그 주거 빈

곤 지도는 필라델피아의 Lung Block에 해당하는 높은 흑인 

결핵 사망의 도시 풍경과 겹쳐져 있다. 코흐에 의해 이미 결

핵균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 미국 의학을 지

배했던 우생학적 사고에 젖어있던 주류 백인 의사들은 흑인 

집단의 높은 결핵 사망률의 원인을 흑인의 선천적인 유전적 

결함에서 찾았다. 이러한 근거없는 인종차별적 편견을 비판하

며, W.E.B. Du Bois를 비롯한 흑인 학자들과 의료인들은 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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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실업, 빈곤, 영양실조, 열악

한 주거환경과 가혹한 노동조건을 결핵의 환경적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설명은 흑인의 결핵으로부터 

중산층 백인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시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

들에 의해 왜곡된 형태로 유용되었다. 그들은 좁은 공간에 여

러 가구가 모여 살아가는 비도덕적이고 비위생적인 흑인들의 

개인적인 행동과 문화적 관습이 결핵의 근원이라고 지적하며, 

결핵의 공중보건적 접근을 주창하며 흑인들의 건강 행동 개

선과 위생 상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구조적 폭력으로 인

한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문화와 개인의 행동 문제로 변형시

킨 것이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공중보건적 해법은 바로 흑인 

빈민가의 철거라고 주장한다. 백인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

졌던 교외 주택 건설 지원과, 백인들을 위한 밀접 접촉 노동

에 종사하는 흑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양상을 무시한 채로, 

인종차별적 편견을 바탕으로 흑백 주거분리를 강화하는 논리

에 결핵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후 항결핵제와 대규모 X-ray 

선별검사는 결핵 유병률의 인종간 격차를 현격히 줄이는 역

할을 했지만, 결핵과 도시 주거 환경을 둘러싼 진정한 정치적 

변화에 대한 논의를 탈정치화(depoliticize)시키는 결과를 낳았

다. 

   전염병의 창궐은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공중보건과 

사회보장적 조처들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회

적 배제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사회에서 20세

기 초의 결핵이 흑인 빈민들의 질병으로 이해되었다면, 현재

의 결핵은 이민자들이 가지고 입국하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이민정서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이민자들이 들여올 

수 있는 다제내성결핵에서 반이민법안들의 근거를 찾고 있다. 

20세기초 이민자들이 몰려들던 미국 서부의 LA에서는 이민자

들을 강제출국 시킬 근거를 결핵에서 찾았다 (Abel 2007). LA 

시 보건당국은 결핵에 대한 통계수치를 매년 생산해 냈고, 이

러한 통계를 반이민법의 근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그러나 당시 결핵 진단은 과학적으로 불확실했고, 결핵에 대

한 낙인 때문에 중산층 백인 환자들은 개업의에게 결핵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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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밀로 해줄 것을 요구했기에, 결국 사보험이 없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공병원에서 사망한 이민자, 빈민 환자들에게만 

결핵 진단명이 붙여져 통계에서의 비중이 확대 해석된 것이

다. 결핵 환자들의 끊이질 않는 기침과 가래, 피골이 상접한 

겉모습은 공중도덕과 도시 거리의 풍경을 훼손하는 불쾌한 

존재들로 낙인찍혔고, 결핵 치료제가 없는 당시의 결핵환자들

의 만성화된 양상은 공공 의료체계의 재정적 부담으로만 인

식되었다. 비용-효과분석에 의거하여 결핵으로 인해 노동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백인 거주자들의 쾌유를 위해서 결핵요양

소(sanatorium)을 지어졌지만, 반대로 멕시코 이민자들의 입원

기간과 의료비용을 계산해서 그들의 강제출국이 비용-효과적

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결핵 뿐만 아니라 스페인 독감 대유

행 시기에도, 가혹한 노동과 거주 조건으로 인해 전염병의 희

생자가 되었다기 보다는, 생물학적 인종적으로 질병에 취약한 

멕시코 이민자들이 전염병을 전파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결핵은 의료기관과 학교를 인종분리하는 근거로 활용되었고, 

노동이민 할당제와 강제출국의 기폭제가 되었다. 캘리포니아

에서 태어나 자란 멕시코계 미국인들 중 일부는 결핵 환자라

는 이름으로, 결핵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불분명한 멕시코로 

편도 기차편만 주어진 채로 각혈을 하며 쫓겨나기도 했다. 

   Stevenson (2014)은 캐나다 정부가 결핵치료를 명목으로 

이누이트 인들에게 행한 문화적 학살이 남긴 상흔들에 대해

서 연구했다. 캐나다 식민정부는 결핵에 걸린 이누이트 인들

을 결핵선에 싣고, 그들의 터전에서 멀리 떨어진 캐나다 남부

의 병원에서 치료했다. 이누이트 이름을 발음하기 힘들었던 

캐나다 백인 의료인들은 환자들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죽

고 난 뒤에도 무명의 공동묘지에 묻힐 뿐, 결핵 환자의 가족

들에게는 생사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가족들은 어느 날 갑

자기 결핵선이 나타난 뒤에 사라진 아내와 어머니, 딸을 애타

게 기다렸지만, 눈물에 젖은 녹음 파일 외에는 아무런 소식조

차 없었다. 그리고 결핵 치료를 위해 보내진 그 곳에서 이누

이트 아이들은 가족들의 동의없이 백인 가정에 강제 입양되

고, 기독교 성경식 영어 이름이 지어지고, 기숙학교에 보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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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누이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영어만 쓰게 하며, 입던 옷을 

버리고 서양식 옷만 입게 했다. 이누이트 생활 방식을 모두 

버리게 강제하는 문화적 학살을 경험한다. 이누이트 개개인 

누가 죽었고, 어디에 묻혔는지는 몰랐지만, 얼마의 결핵환자가 

진단되었고 치료받았는지 통계 수치만 남았다. 인간성이 박탈

된 그들은 아무 이름도 없이 결핵 “확진자” 혹은 “매개체”로

서, 정부의 공중보건 성과가 실패하지 않도록 집계되기만 하

는 숫자에 불과한 존재였던 것이다. 이누이트 개인의 정체성

이 박탈되고 가족과 분리되어 모든 것을 잃게 되어도, 결핵 

확진자 수만 감소시킬 수 있다면, 영어로 말하는 동화된 캐나

다 시민의 수를 늘릴 수 있다면, 캐나다 정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이 초점이 된, 정체성이 

아닌 생명 유지와 생존 만이 목적이 된, 이러한 정부의 이누

이트 결핵 문제에 대한 접근을, Stevenson은 익명의 치료/돌

봄 (anonymous care), 관료적 치료/돌봄 (bureaucratic care), 

생정치적 치료/돌봄(biopolitical care)이라고 보았다. 생명을 

살린다는 미명하에 행해진 치료와 방역의 국가 폭력이 이누

이트의 역사와 문화, 가족, 공동체, 정체성에 지울 수 없는 상

흔을 남겼다. Stevenson은 캐나다 정부의 전면적인 자살예방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누이트 공동체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율을 보이는 것도, 반세기 전에 결핵 사업의 이름 하에 

시행된 문화적 학살에 가까운 폭력적 생정치가 남긴 역사적, 

정서적 흔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2. 에볼라와 공동체 : 신종 전염병의 취약집단

 공동체에서 영향력있던 인물의 장례에 참석했던 이들이 신

종전염병에 대규모 노출되었고, 장례식에 참석했던 이들이 곳

곳에 퍼져 수퍼전파 사건이 되었다.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시에 논란이 되었던 장례를 떠올리게 하는 이 설명은, 국내에

서 코로나19 유행의 출발점이 된 사건 중의 하나에 대한 설

명이기도 하다. 이는 무지와 가난, 질병에 뒤덮인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타자화하게 하는 에볼라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전파 경로에 대한 문화적 설명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Moran 2017). 한편 의료인류학자 Paul Farmer (2014)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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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자원, 공간, 체계 (staff, stuff, space, system)의 부재를 

지적했고, 이는 서아프리카의 오랜 식민지배와 자원 수탈, 반

복되는 내전의 역사가 에볼라 창궐의 배경이 된다는 구조적 

폭력에 기반한 구조적 설명으로 이어진다.

   에볼라가 휩쓸고 지나간 공동체는 많은 내상을 입었다. 주

민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의료진들과 

백신접종을 비롯한 모든 의료 행위와 연구자의 방문의 진의

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다 (Bedford et al. 2017). 에볼라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개인보호장구(PPE)같은 이미지나 구급

차의 소리, 클로린의 냄새마저도 피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국

경없는 의사회와 적십자 의료진을 공격했고, 구급차와 군인들

의 출입을 막기 위해 마을로 통하는 다리를 불질러 버렸다 

(Fairhead 2016). 확진자 추적과 전면출입통제(lockdown), 빈

민들의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야 했다. 에볼라 창궐 

초기부터 지역사회 주민들의 방역에 대한 이해하기 힘든 저

항은 문화적, 구조적 설명을 요청했고, 많은 인류학자들의 동

원으로 이어졌다.

   에볼라가 Guinea 남서부의 Forest 지역 (라이베리아와 시

에라리온의 국경지역)에서 창궐했을 때, Guinea의 중심 권력

을 장악하고 있는 무슬림과 크리스천들은 Forest 지역에 거주

하는 “initiation societies”의 토속 종교를 따르는 미개한 주민

들의 장례 관습의 문제라고 낙인찍었다 (Wilkinson and 

Fairhead 2017). 그들은 과거 노예무역의 상인으로 현재의 정

치 권력으로 자리잡은 무슬림 군벌들과 현재의 국경을 만든 

제국주의 크리스천들의 지배와 폭력을 피해 살아남기 위해, 

“secret societies”를 만들어 자신들의 생과 사의 중요한 의례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경제적 네트워크와 군사적 저항까

지 해야했던 주변부 민족이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이 찾아오면 영국령 시에라리온의 주민으로 행

세하고,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찾아오면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로 이동하며 명맥을 이어왔다. 에볼라가 창궐했을 때도 도로

가 닦이지 않은 서아프리카 3국의 국경에서 발생한 역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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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따라 기니의 수도로 전파된 것이 아니라, 라이베리아

와 시에라리온의 수도 빈민가로 전파된 이유는, 개조된 모터

사이클과 같은 비공식적 경로를 따라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

하는 이들의 친족, 경제, 돌봄, 장례 네트워크를 따라 바이러

스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에볼라와 이에 대한 방역 과

정이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하자원을 노려 자신들을 인

종청소하기 위해, 지배 민족과 외국의 제국주의자들이 보낸 

것이라고 믿었다. 실재로 에볼라 전파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캠페인이 중앙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맞는 선거 동원의 

형식으로 치뤄진 것은 이들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변하게 했

고, 모든 중앙정부에서 보내진 타민족/타종교 의료진과 적십

자와 국경없는 의사회를 비롯한 외국의 전문가들에 적극적으

로 저항하게 했다.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의 시국에서 그들

의 공동체는 국가로 경계 지어진 “상상된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타자였다.

   중앙의 지배민족과 아프리카 외부의 시선에서 타자화 되

었던 지역사회 공동체들은, 과거의 문화에 집착하지 않고 새

로운 돌봄과 자체적인 방역의 문화를 생산해냈다. 에볼라 치

료 센터(Ebola Treatment Center, ETC)를 세우는데 정부와 해

외의 군인들이 방역에 동원되었고, 이는 오랜 폭력과 내전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를 불신하고 있었던 많은 공동체의 

주민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낯선 이들에 둘러쌓여 ETC에서 

쓸쓸하게 죽고 아무렇게나 시신이 처리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어, 차라리 에볼라 방역 체계에서 스스로 고립시키는 전략

을 택했다. 그들에게 장례는 단순히 시신의 처리 문제를 너머, 

고인의 미래와 친족과 공동체, 자연 환경의 미래를 담보하는 

결정적인 의례였다 (Fairhead 2014). 라디오를 통해 에볼라의 

증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자원이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던 상

황에 비추어, 에볼라 핫라인에 전화를 걸기보다, 자체적으로 

마을에 있는 재료와 물건들을 재조합해서 개인보호장구(PPE)

를 만들었다 (Parker et al. 2019). 열병이 있는 이들에 대한 

전통치료법과 격리, 친밀한 이들의 정성어린 돌봄의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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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ETC보다 낮은 치명률을 보인 마을

도 있었다. 마을에 대책팀을 마련하여 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치료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마을 차원의 치료와 장례, 환자 격

리와 이동 통제를 수행하였다 (Abramowitz et al. 2015). 

   일반적인 지역사회 참여는 연령이 높거나 정치적으로 영

향력있는 소수의 마을 지도자(주로 나이 많은 가부장)나 종교 

지도자와의 개별 인터뷰나 초점집단 연구에 국한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공동체 구성원들 전체의 이

익을 대변하여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마을의 일반적인 상식과 

전통, 현실을 전달해 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는 연령, 젠더, 인종, 계급, 종교, 직업, 국적, 체류자격이 상이

한 다양한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진 위계질서와 사회집단 

간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학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 종종 전

염병 유행의 시기에 가장 먼저 의료서비스 접근이나 사회적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이들은, 수도로 통하는 도로 주변에 집

을 소유한 마을 지도자들이 아니라,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아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난한 여성, 종교적/민족적/성 소

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난민과 같은 공동체 안의 취

약한 타자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Ⅲ 정책 제안

전염병은 이주민 강제출국과 인종간 거주지역 분리, 사회적 

낙인, 문화적 학살과 같은 방식으로 공동체 안에 공존해 왔던 

타자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기전으로 작동하며, 공동체의 

공간과 상상력을 재구성해왔다. 수많은 이들의 죽음 뒤에, 그

들에 대한 기억마저 스러져가는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에 오

래도록 침잠할 어떤 상흔을 남겼을까? 

   ’31번 확진자,’ ‘용인 66번 확진자,’ 일일확진자, 치명률, 백

신접종률, 누적사망자… 통계 수치로만 남은, 혹은 동선으로만 

남은 코로나 확진자들에게는 코로나 이후 무엇이 남았고, 국

가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 코로나 통계로 

‘K-방역’의 성공을 홍보하며, 수치로 줄 세워진 선진국 담론에



0143

만 활용된 코로나 확진자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냄새도 맡

지 못하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걸까?’ 후유증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몇 달 째 집중을 못하고 기분

이 쳐져 있는데 long covid를 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2주간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면, 혼자 남은 내 딸은 밥은 어

떻게 해 먹을까?’ ‘공개된 확진자 경로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이미 나를 손가락질 하는데, 나는 앞으로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 목숨을, 내 사회적 체면을, 내 직장을, 내 가족

을 살리는 것보다도, 내가 남에게 전파하지 않는 것에만 관심

있는, 나를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하는 국가는, 그리고 의사들

은, 내가 정말 아프고 죽어갈 때 나를 돌보고 살려낼 수 있을

까?’ ‘나는 이 한국 사회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코로나로 

죽도록 내버려진 사람인가?’

   전염병의 유행은 비난의 표적이 될 전염성이 강한 타자를 

찾게 된다. 공동체의 외부에서 온 외국인들과 위생상태가 좋

지 않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가난한 이들은 전염병의 보

균자와 전파자로 이해된다. 코로나 시기 한국 거주 이주민은 

실직하고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으며, 임시 체류기간 연장의 

연속으로 생존해 왔다. 이주민 의료전달체계를 도맡아온 무료

진료소는 폐쇄되고, 공공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어, 이주

민 의료접근성이 악화되었다. 재난 지원금, 고용 안정 지원금, 

공적 마스크의 혜택에서는 제외되었고, 반대로 행정명령으로 

외국인 전수검사를 하고자 했던 방역의 대상으로만 관리되었

다. 언어적 장벽으로 재난문자를 비롯한 코로나 관련 정보에

서 소외되었고, 미등록 단기 체류자는 백신접종에서 제외한다

는 방침에서 혼선을 빚었으며, 방역 수칙 위반과 강제출국의 

두려움으로 숨죽여 지내야만 했다. 이러한 한국의 인종차별주

의적 방역논리는 “이주민을 사람이 아닌 노동력으로 보는 시

각, 외국인 정책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는 국민과 비국민의 

이분법” (김승섭 외 2023)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선례를 남겼

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

로, 카타르와 싱가포르에서 이주노동자 거주 지역과 공간을 

대상으로 한 이동통제는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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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과 인권 침해(식량 접근성)의 문제를 낳았고, 전염병 상황

에서 결국 누가 정치적 공동체에 소속되었고 누가 배제되어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드러내었다 (Iskander 2020). 

   코로나 19 시국에서 가장 먼저 재한 중국인과 조선족 이

주민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분출되었다. 그 다음은 중국과 

해외에서 유입된 해외거주 내국인들의 집단 격리 시설 도입

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 그리고 국내에 확진자가 증가한 지역 

주민을 비롯한, 확진자 급증의 원인이 된 사건에 노출된 소수

자들이 표적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 안의 타자를 찾던 중에,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해외 국가에서 입국을 꺼려하는 위험 

대상 집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를 배제하던 유럽의 국가들도 코로나19 감염다발지

역 (hotspot)이 되었다. 인간의 신체 밖에서는 무생물에 불과

한 바이러스는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어, 사회적 관계로 

얽혀있는 우리 모두를 서로에 대한 타자로 만들었다. 세계화

된 인구 이동이 불가피한 시대에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생물

학적 취약성과 전염병 생산의 전지구적 책임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국경과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염병에 대해 대응

하고 혐오와 배제의 정치는 더욱 심화되었다.  

   폐쇄적인 소수 종교집단의 추종자나 성소수자는 모두가 

숨죽이고 있던 코로나 초기 방역의 맥락에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취약집단이라기 보다는, 위중한 시국에 방역 수칙을 

어기고 자신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고수한 비도덕적인 수퍼

전파자로 손가락질 받기 쉬운 표적이다. 그러나 강력한 사회

적 낙인과 정체성을 드러내기 힘든 비난의 도덕경제가 자리

잡은 맥락에서 노출된 개인 정보와 이동 경로는, 소수자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접고 방역에 협조하기 힘들게 만든다. 그

리고 그들의 비협조는 대량 검사와 경로 추적에 의존한 ‘K-방

역’ 체계를 근본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코로나 19 초기 한국 미디어는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

들의 일탈적 행동과 문화, 그들의 밀접 접촉 이동 궤적에 초

점을 맞추어, 그러한 취약 집단들이 전염병에 노출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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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노동과 주거, 도시 환경에 대한 정치적 논의는 뒷전에 

밀렸다 (김관욱 2020; Park et al. 2020).  코로나 19 백신의 

등장과 수급 문제는 정치화된 방역의 일면을 보여줬지만, 공

공의료를 비롯한 의미있는 과제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탈정

치화 시키는 효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의 임종을 곁에

서 함께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은 단순히 장례 절차의 생

략이 아닌, 진정한 ‘애도의 결락’을 경험했고, 그렇게 무력하게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살

아남은 자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떠안은 채 지금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기병 2024). 익명의 확진자 번호로, 일일 확

진자(사망자) 통계의 한 숫자로, 잊혀져 간 한 사람 한사람의 

고유한 삶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기꺼이 그

들의 자리를 내어주는 환대와 회복을 향한 몸짓이 될 수 있

다 (이한별 2020).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가 휩쓸고 간 수많

은 죽음과 파괴, 무의미의 정동이 남긴 폐허 위에, 새로운 공

존의 자리를 만들어 갈 정서적, 사회적 치유를 위한 애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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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학술발표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 출판”

학회: 2023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 Jeong CE, Lee H, Lee JE. Intake of energy and 

macronutrients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cross-sectional study. 

Korean J Community Nutr. 2024;29(3):234-252.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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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포지엄

“코로나-19 팬데믹과 대한민국: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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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ar1B8-pczo

https://www.youtube.com/watch?v=iUGpjRu0tzw&t=128
3s

https://www.youtube.com/watch?v=war1B8-pczo
https://www.youtube.com/watch?v=iUGpjRu0tzw&t=1283s
https://www.youtube.com/watch?v=iUGpjRu0tzw&t=128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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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연

강연시리즈3. “코로나 팬데믹이 남긴 것들: 

사회적 취약 집단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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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시리즈4. “코로나 19, 사회 소통 그리고 언론을 어떻게 

바꾸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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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시리즈5. “Lessons from pandemic vaccine development 

from COVID-19 and other pandemic path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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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뷰

“코로나가 남긴 것…아이는 비만↑, 노인은 우울증↑”

2023년 11월 28일
SBS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 
대담자: 임재준 교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
744111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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